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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과거 소극적 자유방임국가 시대의 예산은 단순히 국고관리 기능에 
머물렀으나, 현대 민주적 복지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고 재정권을 누
가 행사하는 가는 중대한 헌법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은 법률과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결정되며, 재정
권은 입법권과 분리되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한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국회는 정부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 결과 국회
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을 수정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 국가의 중요한 예산정책의 수립을 행정부에
서 맡고 있다(국가재정법 제7조). 

이처럼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이 행정부에 집중될 경우 재정민
주주의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 대의제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
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세입과 세출의 주요 내용을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입과 관련된 결정은 조
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되고 있는 반면, 세
출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 정책의 효과적 결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긴요하다. 즉 법률과 예산은 정책의 양 수레바퀴
와 같아서 양자의 유기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권과 재정권이 각각 국회와 행정부
로 이원화되어 법률과 예산의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예산법률주의는 국회의 재정권 강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회복과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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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의 개
념과 성격 등을 각국의 사례에 비춰 정리한 후 우리나라에서 예산법
률주의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1. 예산법률주의의 개념
최근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자들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예산
법률주의의 의미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개념상 혼란이 있다. 예산법
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산의 기능과 형성과정을 비교해 
보면 예산법률주의의 개념은 대략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요약된다. 

가. 형식적 예산법률주의(예산 법률형식주의)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의회에서 심사
하는 예산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예산이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
으면 예산법률주의로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형식의 의미를 단순히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볼 것인지, 법
률과 같이 개조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나아가 일반법률
과 같이 처리절차(대통령의 거부권이나 공포 등)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1)

1) 예산법률의 규정형식(개조식)은 중요한 판단요소가 아니다. 영국의 경우 5내지 6

개세출예산법은 짧은 몇 개의 조문과 부속표 A, B, ...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미국
도 총칙적 규정과 집행규정 등만 조문형식이며 나머지 본문의 세부 할당은 자유로
운 형식이다. 우리나라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세입세출안의 경우 영국과 마찬가지로 총칙은 17개 
정도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역은 분야/부문/프로그램별 할당액으로 구분된 
부속표 형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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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예산과정을 보면 Top-down 방식
을 채택하여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으로 구분하여 예산총액, 분야별 배
분방향 등 거시예산을 먼저 결정하고 세부 예산편성은 거시예산의 틀 
내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는지
도 중요한 구분지표가 된다.

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예산 법률결정주의)

이 견해는 예산결정론의 시각에서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내용이 의
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주의를 판단하
는 시각이다. 이 입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2)에 따라 
세입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로 결정되는 것처럼 세출(지출)도 주요 내
용이 의회에서 정한 법률로 결정될 경우 예산법률주의가 완성되는 것
으로 본다.3)

통상 세출은 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수권법
과 수권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결정하는 세출
예산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권법과 세출예산법이 결합되어 세출예
산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4) 

나 법률안이라는 명칭을 갖지 않으며 법률과 다른 입법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예
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한
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
다. 정부형태가 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조세와 관련해서는 모두 의회에서 실질적
으로 결정한다. 다만, 영구세는 일반 세법으로, 연간세는 매년 예산법(또는 재정법)

의 형태로 결정된다.

3) 세입과 의무지출(법정지출, 직접지출)은 일반 수권법률에 의해 예산이 결정된다. 

예산안 내지 예산법의 수치는 수권법률에 의해 결정된 세입과 세출의 추정치에 불
과하다. 반면 재량지출은 수권법률과 예산법률의 결합에 의해 또는 예산법률에 의
해 단독으로 결정된다.

4) 한편, 예산법은 정부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권법률을 통해 의
회가 구체적으로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
다. 이 경우 예산법률주의는 사실상 ‘지출수권법주의’를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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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해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지출의 실질적 내용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을 추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실질적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예산법률주의 채택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수권법과 세출예산법의 규율 범위와 
정도 및 수권법과 세출예산법의 유기적 연계성 정도에 따라 예산법률
주의 실현정도를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5)

2. 예산법률주의에서 예산법의 성격
예산이 의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될 경우 의회의 예산법 제정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단순한 승인행위에 그치는 것인지, 실질
적으로 수권법률과 함께 입법작용의 하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승인설
과 입법작용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정부예산 승인설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는 

정부의 예산계획(budget)에 대해 예산법률(budget law)로 승인(approval 

of the legislature)한다고 보는 입장이다.6) 

승인설에 의하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며 의회의 예산법 제
정행위는 단지 정부계획을 승인하는 행위로 본다.7) 그 결과 승인설에 
5) 미국 헌법은 제1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권한이며 어떠한 국고 자금이라도 의회 법률에 의한 결정(appropriations) 없이 인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과 지출 모두 법률로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6) gives legal effect to the Budget, that is, the Government's taxing and spending policies

7) 정부는 헌법과 수권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재정계획을 수립
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또는 의회가 수권법률을 통해 위임한 정부의 고유권한이
며, 의회의 승인행위는 정부 재정권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본다. 물론 승인
행위는 재정권의 최종적 권한의 의회 귀속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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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가들의 특징은 예산법안 제출권이 정부에 한정되고, 예산안
에 대해 정부동의 없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조치를 행사할 수 없
다.8) 또한 예산법의 내용은 단지 정부 예산에 대한 승인을 위한 것이
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총액 정도만 표시하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회 승인의 법적 효과는 정부 예산계획의 법적 확정력으로 나타난
다. 즉 수권법률의 집행을 위한 예산지출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의회의 
승인에 의해 비로소 정부는 지출권한, 채무권한 등 재정에 관한 집행
권한과 집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불승인은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여겨진다.

승인설은 예산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로 결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예
산법의 기능을 단지 정부예산계획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
에 형식적 예산법률주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의회고유 입법작용설
입법작용설은 예산결정행위를 의회의 독자적 입법작용의 한 형식(재

정입법권 행사)으로 본다. 재정권은 정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의회
가 직접적으로 예산법률이라는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본다.

질적 재정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8) 영국의 경우 국왕의 요구가 없는 한 예산의 지출을 요구하는 청원을 수리하지 않
는다. 또한 국고로부터의 지출과 국회의 동의에 의한 지출을 불문하고 금전의 지출
과 세입의 증액을 초래하는 동의는 수리하지 않는다(영국하원 의사규칙 제48조). 

의회 스스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증액을 초래하는 법률안의 발의를 억제하기 위하
여 의사규칙으로 이를 정하여 준수하여 온 결과 현재는 헌법적 관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의원은 세수를 감소시키거나 신규로 재정부담을 야기하거나 
혹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다(프랑스 헌
법 제40조). 독일에서도 정부 제출 예산법률안에 대해 지출증가 또는 수입감소가 
발생하는 예산수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는 연방의
회가 이러한 법률에 대해 의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 제113조제1항).



한국 일본 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16

다만, 의회의 전문성 부족, 정보부족 등 현실적 한계상 예산을 독자
적으로 정립하기 어려우므로 입법편의상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을 제
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budget report)은 의회에 
대한 예산 권고(budget recommendation)일 뿐이며, 의회는 정부가 제출
한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정부예산안에 제약을 받지 않고 법규범을 
직접 마련한다.

입법작용설에 가까운 국가들의 특징은 재정권이 본래 의회의 권한
이므로 정부 제출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예산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많은 통
제적 조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통과
한 예산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실질적 내용이 수권법과 예산법에 의
해 결정됨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권법과 예산법은 의
회주도하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설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

3. 소 결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논의는 의회와 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영국, 독일 등 내각제 국가들은 재정권이 내각에 집중되며 의회는 
이에 대해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대통령제인 미국은 재정권
이 의회에 집중되어 대통령의 예산서를 참고하기는 하나 의회에서 직
접 예산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내각제 국가들은 대체로 형식적 의미의 예산법률주의를 채
택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제정한 예산법의 성격은 승인설에 가깝다. 

반면 미국의 경우 예산의 실질적 내용이 의회의 수권법과 세출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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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
출예산법의 성격도 의회의 법규범 정립작용의 하나로서 입법작용설에 
가깝다.

<정부형태별 예산법률주의 비교>

내각제(영국, 독일) 대통령제(미국)

예산법안 제출권자 정부(내각) 의회

의회의 수정제한
제한 있음(소극적 수정)

 - 영국 : 총액 내 수정
 - 독일 : 증액시 정부동의

적극적 수정 
(정부동의 불필요)

의회의 예산기간
(제출~의결)

4개월 8개월
대외공포절차 없음 있음
정부의 거부권 없음 있음

규율정도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 12개 법률로 구성

예산법률주의 유형 형식적 법률주의 실질적 법률주의
예산법의 성격 승인(인준)행위 법정립행위

재정권한 정부(내각) 집중 의회 집중

.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의의

1. 우리나라 예산의 성격(행정부 중심의 
  예산비법률주의)

가. 형식적 예산비법률주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식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

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비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
안과 달리 ‘예산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제54조),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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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
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나 대외적 공포의 과정이 없는 등 입법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해석상 예산을 법률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즉 헌
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의 해석상 당연히 예산을 법률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해호, 272~281면).

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 실현정도(행정부 중심 예산결정)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에
서 재정권은 정부와 국회가 분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60일에 그치며,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
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결정권은 감액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9) 

그리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
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 국가의 중요한 예산정책의 수립을 행정부
에서 맡고 있다(국가재정법 제7조).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등 감시권을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세입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규
율하는 반면, 세출은 그 실질적 내용이 직접 수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되기 보다는 행정부가 수권법의 위임에 의하거나 위임없이 단독

9) 다른 국가와 달리 총 예산을 증액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항
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와 새비목 설치의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조정권한을 매우 제약하고 있음. 

실제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정부가 편성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의 국회 수정비율은 -0.9 ~ +2.2%(평균 -0.12%)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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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성한 예산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권법과 
예산법의 기능분화가 낮고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의 실현정도는 높다고 보
기 어렵다.10) 

2.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의 경우 이미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승인

하고 있음에 비춰 형식적 예산법률주의 도입은 재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
의 의회귀속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나, 승인설의 입장에서 형식적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총칙은 17개 법률조문형식으
로 되어 있는 바, 예산안을 법률안으로 명칭만 변경하면 형식적 법률
주의 도입국가가 될 것이다.11)

그러나 입법작용설에 기초하여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
은 의회 중심의 예산결정과 재정민주주의 강화, 법률과 예산의 연계
성 강화 등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의의가 있다.

가. 재정민주주의 강화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지출 

역시 의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10) 특히 예산사업의 결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권법의 근거가 있음이 보통이나, 기타 영역의 경우 수권 법률
의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작용설의 입장에서 우
리나라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 시행 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11) 다만, 현행 예산안의 경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를 구하도록 한 
바, 이는 지나치게 국회 재정권을 제약하는 것임. 전체적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의 
총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정부동의 없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일반 법률안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공포절차를 거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이는 헌법개정의 문제와 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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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본래 의회의 재정통제권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지출보다는 세입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는 징수한 세금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지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보
다 실질화 될 수 있다. 즉, 수권법이나 예산법에 예산사업의 집행방
식, 사업기간(일몰규정), 재원조달방식, 예산한도규정 등을 국회 자율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예산의결주의 하에서 야기된 예산집행통
제의 공동화, 형식화 현상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예산안이 법률안의 형태로 제안되고 의결되는 경우에는 예
산법률안에 대한 위반은 법률위반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예산집행에 
대한 인적 규율강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정종섭, 84면).

나.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현대 행정국가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률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권과 재정권
이 분리되어 재정권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비법률주의 국가에서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예산의 뒷
받침 없는 실효성 없는 법률이 양산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권법률 
없는 예산사업들이 시행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예산간 불일치 내지 체계부조화 문제는 실질적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즉, 수권법
과 예산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는 
예산편성이나 수권법의 근거가 있음에도 예산법의 지출승인이 배제되
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12) 

12) 미국의 경우 수권없이 세출승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의회예산처(C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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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예산의 실질적 내용의 공개는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다. 예산이 기본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해서 조성
된다는 점에서, 예산정보의 비공개는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예산법률주의가 채택되면, 예산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로 결
정되므로 일반 국민은 공개된 예산법(안)을 통해 예산의 실질적 내용
을 파악하고 의회의 예산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 경우 예산법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행정부의 예산집행권 남용에 의한 국민
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13) 

. 우리나라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1. 예산법률주의 도입 방향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정결정

권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실질적 예산법률주의 채택정도가 낮은 결과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취약하고 입법권(법률)과 재정권(예산)의 부조
화 가능성이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은 물론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식적 예산법률주의는 재정권이 본래 의회의 권한임을 확인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회의 재정권 강화에는 기여

에서 수권이 없거나 곧 종료되는 지출(Unauthorized Appropriations and Expiring Autho-

rizations)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상하원에서 수권법률의 제개정이
나 세출승인법의 작성에 참고함으로써 수권법과 세출승인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도록 한다.

13) 현재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내부법규범으로 직접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2006헌마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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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14) 특히 예산 각 항목별 증액동의 제도가 존치되는 한 
의회의 실질적 재정권 행사는 요원하다. 따라서 의회 재정권의 실질
적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자유로이 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긴
요하다.

물론,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재정권의 실질적 행사가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회 내 예산결정과정이 전문적이고 복잡
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규율이 무너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 정교한 예산결정시스템을 고안하여 보완할 필요가 발
생한다. 

2.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에서 예산결정시스템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부 중심의 예

산결정 시스템을 의회중심으로 변경하되, 다만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회
의 미시적인 입법 및 재정활동이 거시적인 예산정책(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예산활동을 Top-down 방식으로 변경하여 거시예
산이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미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
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계획을 확정하면, 각 상
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재정계획의 이행을 위해 세법과 수권법 제정 
및 개정에 착수하고, 이어서 세출위원회는 수권법에서 정한 예산수권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세출승인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4) 내각제적 전통에서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내각과 정부에 집중되어 개별 의원의 
재정권이 상당히 제약됨.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 발의
를 제한(독일은 정부동의 조건부 허용, 프랑스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탈리아는 예산법률로 정부 예산안에 없는 새로운 조세 및 지출을 정할 수 없으며, 

지출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은 반드시 소요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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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예산법률주의에서 의회 예산결정구조>

예산위원회
(거시예산수립)

상임위원회
(수권법제정)

세출위원회
(예산법제정)

행정부
(예산법집행)

[예산수권절차]

[예산승인절차]

미시예산과정

3.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의 구체적 도입 방안
가. 의회의 예산정책(거시예산) 수립

입법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의 한계 내
에서 한정된 자원을 계획성있게 잘 배분하여 사회후생을 증대하기 위
한 것이다.15) 따라서 의회 중심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가 성공적으로 
15)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
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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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 스스로 예산정책(budgetary policy)16) 

혹은 거시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은 모두 행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
식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동 계획의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
고 있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보고받는데 그치고 있다. 

실질적 예산법률주의로 전환하여 국회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이끌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총액, 수입과 
지출 규모,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계획 등 나름의 예산정책 대안을 창
출할 수 있어야 한다.17)

한편, 예산정책(거시예산)은 예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미시예산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및 세출
위원회에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18)

나. 수권법과 예산법의 역할 조정
현재 법률에서 재정관련 수권을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 사업이 법률적 토대 없이 예산 승
인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예산편성시 굳이 법적 근거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정책 혹은 사업이 법률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도록 
16) 예산정책(거시예산)이란 재정건전성 유지, 적절한 자원배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라는 재정운용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예산 총량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분야별 
배분에 대한 것이다.

17) 정부에서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동 위원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한 총예산액과 부문별, 기능별 예산배
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켜야할 일정한 지침 혹은 기준을 마련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그에 따라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18) 예산정책의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미국은 법률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
의안 형태로 결정하는 반면, 스웨덴은 내각이 춘계재정정책법안(spring fiscal policy 

bill)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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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물론, 예산법안 작성 시 법률의 수권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지출의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의 내용(사업의 목적, 담당조직, 사업
수행방식), 사업의 시행시기, 수권기간(일몰규정), 총 지출한도액 등은 
법률(이를 미국에서는 수권법(authorization acts)이라 한다)에 규정하고, 

동 법률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은 사업의 수행 기
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법 혹은 세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

의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수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는 수권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국가재정운용
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권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
권법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정영향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 세출위원회 설치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에서 예산의 결정은 수권법과 예산법의 2단계 

결정구조에 의한다. 따라서 수권법의 결정권자와 예산법의 결정권자
를 일치시킬 것인지,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수권법안과 예산법안의 심사를 모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도
록 할 경우 소관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상임위원회의 속성상 국가재
정 규율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위
원회는 소관부처의 법률, 예산, 국정감사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
어, 업무가 집중되어 예산심사를 충실히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19)

19)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크게 select committee와 standing committee로 대별된다. 전
자는 부처별 정책과 행정, 지출행위를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상설조직인 반면, 

후자는 공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라고도 하며 특정 법안에 대해 심사하
기 위해 수시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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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의사결정자와 예산의 의사결정자를 
분리시키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예산안 심사를 전담할 세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20) 

라. 국회의 자율적인 재정활동 통제장치 마련
다음으로 의회중심의 예산제도가 성공하려면 국회 스스로 수립한 

예산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원회의 미시적 재정활동
을 통제하는 몇 가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미국의 교훈21)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예산을 주도하든지 적정한 재정규율장치가 없는 한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22) 특히 의회가 주도할 
경우에는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상 재정을 적정한 규모로 억제한다
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 스스로 무절제한 
예산증가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매년 쏟아져 나오는 재
정입법들이 국가 전체의 예산계획이나 재정규율의 틀 내에서 심사되
20) 미국은 법률과 예산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제도적으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구조

화되어 있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은 수권위원회(Authorizations Committees)에서 결
정하되, 예산과 관련된 결정은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와 세출승인위원회(Ap-

propriations Committees)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총액 및 부
문별 할당과 관련된 결정을 맡고 있으며, 세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하
는 수권(授權)법(사업의 내용 및 수행조직에 관한 사항, 지출의 근거를 둠)의 집행
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만일 수권위원회가 예산위원회에
서 결정한 예산결의안을 고려하지 않고 수권 행위를 하면 세출위원회에서 세출승
인법(수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연례적 예산규모에 대한 승인 또는 할당)을 제
정하여 예산승인의 형식으로 이를 견제한다. 다른 한편, 세출위원회에서는 각 수권
위원회의 소관 정책에 대한 수권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세출예산을 승인할 수 없으
며 수권위원회가 법에서 제시한 수권의 한계를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21) 미국에서도 초기 의회예산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의원들 
입법활동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의회예산 계획을 잘 수립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2)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
령이나 국회 모두 국민의 재정지출수요를 무시할 수 없고,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세
수를 증대시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들은 대통령에 비해 국가 전체의 이
익보다는 개별특수한 이익을 추구할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예
산정책을 무시할 경우 오히려 행정부예산시대보다도 재정규율은 흐트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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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준칙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권법에 대한 재정영향평가(fiscal im-

pact assesment)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1) 재정준칙의 도입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예산정책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각종 규칙을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23) 

현재 우리나라 재정법제에서는 국가재정법 제88조의 국세감면 제한
규정24) 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렇다 할 규율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25) 재정준칙을 세우는 방식에는 크게 네 가
지가 있다.

첫째, 지출의 증가속도를 통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입
은 경직적인 법률과 변동성이 강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
로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지출은 재량성이 강하여 통제가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지출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지출상한제
(spending caps)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는 의무지출과 재량

23) EU의 Maastricht 조약 : 연간재정적자/GDP는 3% 이내, 국가채무/GDP는 60% 이
내(실질성장률 3%, 물가상승률 2% 가정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한 조건임)

24) 국가재정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
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1조 (국세감면의 제한)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

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5) 관련 법안으로는 재정지출억제 특별조치법안(2005. 11. 08. 이종구의원 대표발의)

이 계류중이다(법안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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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로 구분하여 재량지출에 대해 총량과 분야별 배분에 대해 지출상
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원칙을 적용하여 지
출증가조치를 다른 지출의 감소나 수입의 증가로 상쇄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출의 용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
되려면 국가부채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 경제성장으로 연결
되고 자연스럽게 세수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가 경기침
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미래 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황금률(golden rule)26)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 차입은 투자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경상계정
은 수지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재정수지에 대해 규율하는 방식이 있다. 수입의 일정 범위 내
에서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1년 단위의 엄격한 수지균형방식
은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4 5년의 경기순
환기에 걸쳐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을 균형이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27)

끝으로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GDP 대비 
일정 비율로 규율하는 방안이다. 경제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준칙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결합하여 정해질 수
도 있으며(policy mix), 그 사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수도 있고, 매년 
혹은 수시로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26) 영국의 재정수지목표 2 Rule : Golden Rule : 정부차입은 투자목적으로만 사용
하고 경상계정(Current Expenditure)은 균형이상의 수지 건전성 유지,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정부전체 순부채수준은 GDP의 40% 내에서 유지
27) 미국은 1960년대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세입세출 균형을 법적으로 강제하려했으

며, 1995년 헌법개정안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었는데, 하원에서는 300 대 132로 통
과하였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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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제기(point of order) 도입
재정준칙을 의회 스스로 위반한다면 준칙의 의미가 무력해지고, 의

회중심 예산결정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준
칙을 준수하도록 의회 입법심사과정에 자율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미국연방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이의제기(Point of order)를 도입운영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건심사과정에서 개별의원이 위원회 또는 상
하원에서 정한 규정에 반하는 행위 및 입법에 관하여 그 위반을 근거
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마쳐질 때까지 의사절
차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절차와 
예산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절차적으로 정부의 의견이나 예결위와의 협의를 거치
지 않았다거나 내용적으로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재정관련 내용이 빠
졌다거나 재정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절차를 중
단시킬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절차가 중단되면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를 통해 중단의 사유가 타당한 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의회에서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종 

입법 및 정책 조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는 신규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
도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28) 

평가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해당 법안이 재정
적으로 집행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구체적으로 소요비용을 

28) 졸고,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
구 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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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재원조달의 문제),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
도적 개선 조치는 없는지, 재정규율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분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다. 재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고 국가 및 지
방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그 법률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입법의 재정영향평가는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행 법의 테
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29) 문제는 동 평가를 위해서는 비용
추계(scoring)와 지출규모점검(scorekeeping)30)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인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마. 정부의 견제장치 강화
한편, 예산결정과정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중심으로 바뀌면 재정권

의 균형적 배분의 시각에서 지나치게 의회에 집중될 우려가 제기된
다. 따라서 정부의 의회결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제장치는 더욱 강
화될 필요가 있다. 

(1) 대통령의 재의요구
현행 헌법은 예산을 비법률주의로 하고 있으나 법률주의를 따를 경

우에는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53조 제2항의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29) 국회법 제83조의2제1항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
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0) 정책변화의 효과, 즉 새로운 정책의 소요비용과 기준선의 차이가 비용추계의 대
상이며, 이를 score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scores를 분야별로 합산하면 분야별 지
출규모가 산출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출규모점검(scorekeeping)이라 한다. 지출규모
점검은 신규입법에 의한 재정변동 장래 및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함으
로써 신규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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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의 사유로는 국가재정부담능력이나 행정적으로 또는 기술적
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준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
는 경우, 예산법이 수권법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2) 수권법률에 대한 정부 견제
의무지출의 경우 수권법률에 의해 직접 지출이 결정되며, 대부분 자

격급여와 같은 복지지출로서 국가재정에 항구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의해 국가재정규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수권법률을 심사할 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부 의견청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 제58조
제6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관행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3) 예산법에 대한 집행거부
다음으로 수권법률에 대한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서 통과될 경우에는 국가재정상 집행불가능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재
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31)

끝으로 수권법률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는 대
통령에게 지출거부권(impoundment)32)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 예

31) 실제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의 경우 본회
의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대
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대로 공포 시행될 경우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재의요구안 중에서)

32) 지출거부(impoundment)는 Richard Nixon 대통령이 지출거부에 대한 고유권한을 주
장하며 의회 승인액의 4%인 120억 달러의 지출을 거부함으로서 논쟁이 촉발되었
으며,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방 예산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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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지출을 연기(deferral)하거나 철회
(rescission)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재정적 타당성을 결여한 예
산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3) 

바.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 감시 기능 강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한 재정감사 결과의 의회보

고는 재정민주주의의 중요요소이다.34) 특히 지출에 대한 결정권이 행
정부에 집중된 국가일수록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은 재정민
주주의의 달성에 있어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재정민주주의와 위배되는 행정부의 지출방식으로는 지출거부와 지
출연기, 그리고 초과지출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지출거부 또한 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의회 소속으로 집행에 대한 통제
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및 회계검사를 담
당하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하에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
고 있다. 물론 감사원은 헌법 제99조 및 국가재정법의 관련규정에 의
거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의 결산검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이 대통령에서 의회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rginia A. McMurtry의 “Item Veto and Expanded Impoundment Pro-

posals”(CRS report for Congress, 2004. 11.) 참조
33)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집행거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 등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

다. 집행거부의 유형에는 집행연기(deferral), 집행취소(rescission), 초과지출(overexpen-

diture)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집행연기는 비상시, 예산절감, 법률규정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의 연기거부가 없는 한 자동 연기된다. 집행취소는 
정책상 이유 등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며,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45일 내 법안으로 처리해야만 취소된다. 초과지출은 예산한도를 넘어선 
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초과지출은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감사원에 보
고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5천불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
함(The Anti-Deficiency Act)

34) 옥동석,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 한국조세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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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국
회가 고유권한인 재정통제권한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회가 고유권한인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및 회계검
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하다.

.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관련한 기타 쟁점

1. 수권법과 예산법의 충돌 문제
가. 수권법과 예산법의 일반적 관계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에서는 지출이 2단계 구조하에 수권법의 수권
과 예산법(세출법)의 지출승인에 의해 결정된다. 수권법은 사업의 실
체적 내용을, 예산법(세출법)은 사업의 지출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양자
의 불일치 내지 충돌은 논리상 발생하지 않는다.35) 

그러나 수권법에서 자금규모까지 결정하거나, 예산법에서 수권없이 
실체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미국처럼, 수권위원회와 세출위
원회가 분리된 경우 양위원회의 권한다툼에 의해 이러한 불일치 내지 
충돌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예산법과 수권법이 상호 충돌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 내지 
해결을 위해 수권법과 예산법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의 문제
가 제기된다. 

35) 미국의 경우 상하원 규칙으로 수권법은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세출법
에서 지출규모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세출법이 수권법의 수권없이 지출항목을 창
설하거나, 수권법에서 정한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승인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수권법에서 직접 지출규모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지출은 법률
에 지출의 근거와 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결과 예산은 단지 법률의 조항
에 따라 확정된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이 경우는 
사업의 소요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더라도 국가는 법률에 따라 지출의
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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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돌시 조정 방안
(1) 세출법에서 수권없이 실체적 내용을 규율한 경우

먼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거나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임에도 법률의 수권없이 예산법에서 규율
한 경우 예산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출법도 의회의 입법작용이며 수권법과 직접적 충돌이 없다는 점
에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외공포과정을 거
친다면 더욱 그렇다. 다만, 수권법은 법률의 만료기간을 특별히 한정
하지 않는 한 법률 개폐시까지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반면, 세출법의 
효력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한 회계연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다
르다. 따라서 법적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출법을 매년 갱신해
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거나 국
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 아니고 단지 국가의 책무로 규정
한 사항을 세출법에서 규율한 경우이다. 반드시 수권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므로 세출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수권법에서 세출승인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권법에서 직접 예산편성의 효과 즉 세출승인을 할 수 

없으나, 수권법에 세출승인을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출법은 수권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수권법에서 정
한 금액과 다르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세출법을 준수함
으로써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세출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수권법에서 정한 자금을 세출승인 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수권위원회는 세출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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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호하는 사업에 대한 수권을 중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3) 수권법과 세출법의 규율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권법의 규율내용과 세출법의 규율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세출법이 수권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Allen Schick, 177면). 세출법 역시 의회 전체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므
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출법에서 명시적으로 상충되는 수권법 조항을 폐기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라는 명시적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명문규
정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합리적 해석으로 양 법안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화로운 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예산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항목별 거부권 문제
현행 헌법은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

목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동 조항은 삭제하고 일반 법률과 같이 대통령의 재의요
구권 형태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 법률과 달리 예산의 경
우 현행과 같은 항목별 견제방식(각항 증액동의 및 새비목 설치동의)

을 견지하여 항목별 재의요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Line Item Veto Act가 1996에 제정되어 1997년부터 2004

년까지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중 재량지출, 신규 직접지출, 조세지출
(limited tax benefits)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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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세출예산법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예산법률의 대외적 효력 인정 문제
우리 헌법은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이라는 명칭으로 별개 

조문에서 다루고 있으며 법률안과는 형성절차를 달리 하고 있다. 또
한 법률안과 달리 대외 공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법률
과 같은 외부법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순한 결의안과 달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기관을 구속하
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예산의 내용 중 총칙은 정부가 따라야 할 준
칙적 요소를 담고 있으므로 내부법규범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헌재의 입장36)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산법률주의에 따라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전환될 경
우 예산법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는 총칙적 규정만 담고 있고 세부적 내용은 부
속 예산서에 포함되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또한 연방 
및 각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게 지출
과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의
무를 창설하거나 소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의 기능이 수권법에서 정한 실체적 내용을 실현하는데 필요
한 지출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직접 대외적 효력을 

36)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
지만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가
사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헌재 2006.04.25, 2006헌마409, 

서울-춘천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관련 2006년도 예산안 의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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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입법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국가재정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내용의 국가활동을 요구할 권
리가 없고, 입법자나 행정부도 그러한 활동을 입법하거나 예산에 편
성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37) 따라서 예산법 단독으로 
직접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수권법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다만, 예산법에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실체적 규정을 담
고 있을 경우 외부법규범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가 있다. 세입의 경우 예산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는 경우38)에는 대외
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세출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산법도 강행법규로서 원칙상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되, 다만 
청구권의 인정여부는 예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사익을 단순히 반사적 
이익으로 볼 것인지 법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논의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법률로 결정함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입법권과 재정권의 조화 및 견제와 균형의 시각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7)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
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38) 세입예산이 세법 규정에 근거한 단순한 추정치인 경우에는 예산법에 의거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세입의 실질적 내용이 예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
산법이 납세자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입 
역시 매년 결정되는 예산법의 형태로 결정되며, 영국은 영구세를 제외한 연간세는 
매년 재정법(finance law)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법 적용기간이 한 회계연도로 제한
되기는 하나 그 안에서 납세자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외부법규범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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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역시 행정부 중심의 비법률주의를 채택함으
로써 의회의 재정주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며, 입법권과 재정권의 
충돌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는 한
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
라 수권법과 결합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규율할 수 있
어야 한다. 다만, 운용의 실질적 주체와 구체적 운용방식은 정부형태
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에서 실
질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행사하되 의회에서 이를 승인(신임) 내지 
불승인(불신임)하는 형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 중심으로 운용하되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예산운용의 실질적 권한은 행정
부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국회의 견제권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재정민
주주의 측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법률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본 글에서는 미국식 실질적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해 형식적 예산
법률주의 채택은 물론 의회의 예산과정을 Top-down 방식으로 변경하
여, 예산위원회의 예산정책(거시예산) 수립, 수권법과 예산법의 역할 
조정, 세출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권을 행
사하도록 하되, 국회의 자율적인 재정활동 통제를 위해 재정준칙 마
련, 이의제기(point of order) 도입,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주
장하였다. 또한 행정부의 견제장치 강화를 위해 현행 대통령의 재의
요구 외에 수권법안의 국회 심사시 정부견제 장치 강화, 예산법에 대
한 집행거부 등을 도입하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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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주장하신다고 이해됩니다. 일부분에 있
어서는 많은 부분 동감하지만, 몇 가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는 질문
을 드립니다.

1. 예산법률주의의 도입방안으로 제시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
면, 수권법과 예산법, 세출위원회 등의 제도 등은 미국의 예산법률주
의의 내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OECD의 legal frame-

work의 분석보고서에서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예산관련법률
체계는 미국만의 독특한 예외적인 국가로 이해했습니다. 다수의 예산
과정 법률을 채택하였고 대개는 그 내용이 매우 상세했습니다.

국가별 차이의 여러 요인 중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사이의 권력분립
의 정도는 예산과정을 지탱하기 위해 법률이 사용되는 정도에 있어서
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고, 정치적 변수로는 정당제도
와 선거제도와의 관련성도 밀접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국가탄생부터 미국만의 배경이 있고 대통령제 
국가라는 정부형태의 유사성이 있지만, 미국식의 예산법률주의를 도
입한다는 것은 우리제도에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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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발제자의 의견을 구합니다.

2. 또한 현행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여
쭙고 싶고, 또한 아울러 헌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과
제는 무엇인지의 부연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연말의 예
산심의 과정과 같은 야당의 여당견제의 수단과 같은 연말 예산통과와 
같은 예산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복안도 여쭙고 싶습니다.



予算と法律 不一致をめぐる 

法理論的課題

福家俊朗

(名古屋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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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재정의 개념

1-1 헌법과 재정
1 국민이나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존재가 헌법상 긍정되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위한 행정활
동에 필요한 재원을 취득하고 관리 운용하며 지출 충당할 권
리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이 같은 작용은 일반적
으로 재정이라고 불린다. 이 같은 재정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실
시하는 행정의 질 및 양, 따라서 국민이나 주민의 기본적 인권 수준
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재
정활동은 막대한 금전이나 물자의 유통으로 국민이나 주민의 사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재정권한의 수권과 통제는 국정
이나 지방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  

2 이 같은 재정에 관하여 일본국 헌법은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헌 83조)는 기본원
칙을 정함과 동시에, 특히 주요한 재원취득 작용인 조세의 부과 징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동 84조)과 재정지출이 국회의 의결에 의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 85조).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도 14개 항
목에 걸쳐 지방의회의 권한(의결사항) 중,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에 관
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지방세 조례를 포함하여 8개 항목을 규정함과 
동시에(지방자치법 96조 1항 제1호 8호), 별도 제9장 재무(208조 이
하)를 두고 재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처럼 헌법이나 그 규정(헌법 제8장 지방자치)을 직접 다루는 지
방자치법은 재정권한의 수권과 통제를 국민(주민)대표의회에 의하여야 
할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법률과 예산 의 관계 를 검토하는 이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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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는 통치활동 으로서의 재정이, 헌법 즉 기본권 인권조항을 준
수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규율 조항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
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재정헌법주의의 원칙하에 있다는 것에도 
유의하여야 한다.1) 

1-2 재정의 의의와 구조
1 상기 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재정은 행정활동의 물질적 기

반이나 수단을 제공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
장과 실현에 이바지함에 재정의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재정전체와 재
정 개개의 내용(작용)의 특징에 맞춘 법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재정활
동은, 우선은 그 전체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로 통
합된 계획에 따라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이 예산이다. 

2 그 예산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헌 86

조) 특히 세출예산은 세출과목에 따라 세출한도를 기속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구속적) 기준이 된다. 또
한 예산집행의 결과는 결산으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헌 90조, 지자 233조 3항). 

3 다음으로 이 같은 예산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의 취득은, 일반적으
로 조세의 부과 징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세는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의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헌 
84조, 지자 233조, 지방세법 3조 참조). 이는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
조례주의라고 불린다. 

4 예산에 근거하는 세출은 재정법 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행되며 행정활동에 필요한 재산의 관리 처분은 상기 법률에 추가하
1) 국회의 의결에 따라 재정민주주의가 준수된다 하더라도 의결된 재정이 헌법에 위

반되거나, 예를 들어 의결을 거친 적법 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에 의하여 
시행된 행정의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법이론적으로는 위헌 위법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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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산의 의의 내용
1 예산은 회계연도(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재 11조)에 있

어서의 모든 수입인 세입과 모든 지출인 세출의 견적계획이다(재 2

조 1항 4항 14조 참조). 이 예산은 (가)예산총칙, (나)세입세출예
산, (다)계속비, (라)명시이월비, (마)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된다
(재 16조).

2 (가)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
무 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함께 세출재원의 예외로서의 공
채 등의 한도액이나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한도액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재 22조). (나)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
는 부분인데 (다)의 계속비와 함께 그 수입 또는 지출과 관계가 있
는 부처 등의 조직(중의원, 참의원, 법원, 회계검사원, 내각, 총리부, 

각 省. 재 21조) 별로 구분하고 그 부처 내에는 세입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部로 대별한다. 그리고 각 部내에 있어서는 이를 
款, 項으로 구별하고, 세출에 관해서는 계속비와 함께 그 목적에 따
라 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재 23조. 또한 계속비의 경우에는 각 
항마다 그 총액 및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재 25조). 세입세출예
산의 이 같은 部, 款, 項의 예산과목을 국회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
정과목 또는 입법과목이라고 한다.2) 

3 (다)계속비는 사업의 완성까지 수년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
하여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

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행된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은 
예산과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과 동시에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예산 - 세출권한의 수권과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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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비인데(재 14조의 2 25조), (라)의 명시이월비는 그 성질상 또
는 예산 성립 후의 사유에 따라 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정한 경비이다(동 14의 3). (마)의 국고채무 부
담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것 또는 세출예산 혹은 계속비에 의한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사항으로서 국
회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그 외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의 예비적인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다(재 15조).  

2) (1)部, 款, 項, 目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의 구분의 명칭에 지나
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통제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회계기술
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에 어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
부가 중요함과 동시에 그 구분에 따라 적절한 집행을 구속하는 것으로 된다((3)의 

및 에서 설명하는 소위 彼此融通(移用과 流用) 을 구속한다).

(2)예산이 성립되어 내각이 집행책임이 있는 각 성청의 장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항을 다시 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31 ). 또한 각 성청의 장은 필요에 맞게 목을 
상세히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예회령 12). 국회심의의 참고가 되는 것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예산의 첨부서류에 이 처럼 목 및 목의 세분(공공사업비의 경우)에까지 
구분하여 계상되고 이들을 행정과목 이라 부르고 있다. 

(3) 재정법 32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는 각 항에서 규정하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정과목이든 행정과목이든 예외가 아니다. 

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기 위하여(예산편성 후의 정세변화나 그 외 사
유에 따라 당초의 예산대로 집행함이 부적절 또는 불경제적인 것으로 되는 구체적
인 사정이 생긴 경우 등) 예외적으로 33조 1항 단서 조항에서는 사전에 국회의결
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大蔵대신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에 규정하는 
각 부국 등의 경비의 금액 또는 부국 등 내의 각 항 의 경비의 금액 간에 상호 
융통하여, 융통을 받은 부국 등 또는 부국 등 내의 각 항의 경비의 금액으로 할 수
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移用 이라 한다(또한 33조 미치 예결령 17조 
참조).

또 하나의 彼此融通은 流用 이란 제도이다. 이는 행정과목인 목의 경비의 금액
에 관하여 상호 융통이 인정되는 것이며(재 33 ), 그 때마다 그 이유, 과목 및 금
액을 명시한 서류를 大蔵대신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또한 彼此融通과 다른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이 있다. 요컨대 재정법 
32조 및 33조에 위반되는 예산집행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支出官 그 외의 예산집
행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목적 외 사용 내지 지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미친 손해에 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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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처럼 예산은 주로 국가의 현금 수지에 관한 견적계획이며 예산
준칙이다. 사전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 특히 세출예산 등 
국가의 행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계획은 대략 그 경비를 지출하
는 部局별, 경비의 지출대상의 성질별 및 경비의 목적별로 분류된다.3) 

토픽 소위 기밀비 문제 - 內閣分(내각官房 보상비 官房기밀비)과 外務省
分의 官邸에의 상납 문제
1 우선 본래 예산조치상의 구분으로서의 보상비(재정, 외교를 원활하고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의 판단으로 기동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국정 수행상 불가결한 것 서비스 등의 제공대가 지불)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의가 부여되어 있는 경비 가 국회정책 이나 선물(원어:せんべつ) 등으
로 지출되고 있는 것 또는 정보수집비 등의 기밀비(사용목적을 묻지 않는 
경비 취급) 라고 불리는 지출방법 과 지출목적 및 그 회계검사 방법(결
산=사후 통제방법)의 결함이 문제이다. 예산심의에서 표시되긴 하지만 작성자
의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내각용 제출서류에도 같은 식의 기재에 그친다.

2 다음으로 외무성에 기밀비로 지출된 것이 다시 관저(내각관방)에 상납 이라
는 형태로 환원되는 지출=流用 의 재정법상의 문제 가 있다. 재정법 32조
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동 33조는 국회의 의결 없이 성청 간
의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3 참고로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鳩山 내각은 5일의 각의로 외무성 보상
비(외교기밀비)를 수상관저에 상납하는 관행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사실
상 인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정부에 의한 상납인정은 처음이다. 또는 
매일신문은 森内 내각 말기의 01년 3월, 약 55억엔의 외교기밀비 중 연간 

약 20억엔을 수상관저에 상납하는 시스템이 있었음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밝
혀졌다. 상납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계기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규의 관방기밀비(내각관방 보상비, 01년 당초 약 16억엔)를 상회하
는 󰡔관저의 뒷돈󰡕이었다. 역대 내각은 일관하여 상납 시스템을 부정하였지만 
외무성 요인 외국방문지원실장에 따르면 기밀비 사취사건의 적발(01년)을 계
기로 01년도에 연간 약 55억엔이었던 외교기밀비는 02년도에 약 33억엔으로 
대폭 감액되어 07년도 이후는 약 27억엔으로 되었다. 외무성에 의하면 상납
을 인정하는 판단은 岡田씨가 주도하였다고 한다. 단 岡田씨는 회견에서 과
거의 상납에 관하여 󰡔(예산의 移用 을 제한하고 있는) 재정법 위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단 사민당 당수의 福島瑞穂 소비자 少
子化(저출산 경향) 담당대신은 6일 TBS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종래 외
부성 보상비(외교기밀비)를 수상관저에 상납하던 관행을 인정한 것에 관하여 
󰡔과거의 것까지 포함하여 정사하여야 한다. (예산의 移用 을 제한하는) 재정
법 위반이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언급하였고 상납의 구조나 
용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상은 매일신문 2010년 2월 
6일부 조간에서 인용)

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예산집행직원의책임에관한법률3 6).

3) 이 복잡하고 막대한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국회의 심의나 예산집
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府省 주관 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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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세출예산에 관해서는 각각의 府省 소관 및 조직 으
로 구분되고 그 밑으로 항 , 목 으로 구분된다. 항 은 목적별 구분
이고 목 은 사용용도별 구분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결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항 까지 이다. 예산은 이 
같은 구분에 따라 지출방법이나 지출한도를 규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
지게 되는 점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2-2 예산원칙
1 예산은 그 성격상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함께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복잡하고 방대한 규모의 예산에 관해서
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이에 따라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같은 원칙에는 국가의 세입 세출 각각의 그 전부를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가)총계예산주의(재 14조, 회 2조), 일회계연도의 예산
을 단일의 것으로 해야 하는 (나)단일예산주의(총예산주의. 재 13조 
참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
는 (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재 12조), 예산은 질서정연하게 분류되어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일정한 규정 하에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라)예산
통일의 원칙, 또한 (마)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헌 86조)이나 (바)예산
공개의 원칙(헌91조, 재 46조) 등이 있다. 

3 또한 상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재 12조)과 관련하여, 재정법 4

조 1항에서도 국가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
원으로 해야 한다. 단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에 대해서

하고 그 밑으로 부 관 항 목 으로 나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府省 소
관 및 조직 으로 구분되고 그 밑에서 항 목 으로 나누어진다. 항 은 목적별 
구분이고 목 은 사용용도별 구분이다. 국회의결의 대상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항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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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산의 종류
2-3-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예산원칙에서 보면 예산은 단일의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통
일함으로써 세입세출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통제와 집행을 적절
히 담보할 수 있게 된다.

2 하지만 일본은 국가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 
각 회계마다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재 13조 1항). 특별회계란 국
가가 특정사업을 시행할 경우(사업 특별회계), 특정자금을 보유하
고 그것을 운용할 경우(자금 특별회계), 그 외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
는 경우(구분정리 특별회계)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이다.5)

는 국회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 또는 차입할 수 
있다 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정의 항구평화주의를 
실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건전재정의 유지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나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
는 취지임은 조세가 소위 일년세 방식으로 부과 징수되는4) 영국과 
같은 재정국회주의의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국가의 예에서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때문에 잠정징수법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1913)

이 필요불가결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1968(An Act 

to consolidate the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Act 1913 and certain other enact-

ments relation to the 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이다. 

참고로 이 일년세주의는 영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세입을 계산하여 세출을 조정한다
라는 원칙이 아니라 세출을 계산하여 세입을 조정한다 고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
다. 항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따라서 세수견적권한을 독점하는 재무
성이 예산편성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官에서 政으로 라고 하는 공약을 
들어 세입청을 설치하고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으로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5)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됨과 동시에 재정법 45조는 각 특별회계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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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본예산과 보정예산(한국의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것과 유사)

1 단일예산주의의 원칙에서 말하자면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을 망라한 본예산이 성립한 후, 그 성립취지대로 집행됨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예산편성 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나(경비
의 성질에 따른 제한이 있는 추가예산. 재 29조 1호) 추가 이외에 
변경할 경우(수정예산. 동조 2호)가 인정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보
정예산이라 한다. 

2 참고로 본예산에는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부족에 충당하기 위
한 예비비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지만(재 24조) 이 
예비비로 충당함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보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6) 

2-3-3 확정예산과 잠정예산
1 회계연도가 시작되기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회계

연도의 일정기간에 한하여 잠정조치로서 편성되는 것이 잠정예산
이다. 잠정예산은 그 성격상 본예산(당초 예산)의 성립에 따라 효
력을 잃지만 이에 근거하는 채무부담은 본예산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재 30조). 또한 잠정예산이 편성된 후에 당해 잠
정예산의 기간이 종료하기까지 본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정예산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2 또한 재정국회주의라는 재정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명치헌법 
하에서 인정되었던 행정권의 의한 재정상의, 다음과 같은 소위 편
의조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1)회계연도가 시작되어도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때, 명치헌법 하
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할 수가 있었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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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정예산에 의하게 된다. 

(2)명치헌법은 긴급 재정처분에 의한 예산변경을 인정하였지만 
일본국 헌법은 이를 인정치 않는다. 추가예산이나 수정예산을 내
용으로 하는 보정예산에 의해서만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3)명치헌법에서는 예비비 이외의 국고잉여금의 지출(소위 책임
지출)에 대해서도 예비비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의 
책임이 해제되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3 예산과 법률에 관련된 문제

3-1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관점
1 예산은 일회계연도의 국가 재정활동의 준칙인데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명치헌법 하에서 통설이었던 (가)행정조치설(법적 효력이 없
다고 하는 견적서설과 행정내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훈령설이 있다), 

한때 소수설이었으나 신헌법 하에서 국회의결을 거쳐 정립되는 국법
의 일형식이라고 보는 (나)특수국법형식설(예산에 법적 성격을 인정하
지만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법형식으로 보는 예산법규범설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법률과 동일시하는 (다)법률설 등이 있다. 

물론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가)행정조치설은 재정의 기본원칙인 재
정민주주의의 원칙(재정국회주의의 원칙)(83조)과 모순되므로 논하지 
않겠다. (나)특수국법형식설은 예산과 법률을 비교하여 각각의 수비범

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라고 하여 특례조치
를 인정하고 있다. 이 특례에는 大蔵대신의 승인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한 
예(재 43조 참조)나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우정사업, 후생연금보험, 국립병원 등
의 사업특별회계에 많은 독립채산제(수익자부담원칙이 된다)나 공채발행, 차입금의 
차입이 인정되는 예 등이 있다.

6) 문제는 보정예산의 남용 이다. 본예산의 개요요구에서는 실링(요구범위)을 두고 
좁혀가면서 전체적인 긴축을 꾀하지만 보정예산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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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차이에 착안한 이론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한편 (다)법률설은,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는 명칭의 법률이며 그 
의결에는 원칙적으로 59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단 59조7) 1항에서 
말하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로서 60조8)의 중의원의 先
議權과 중의원의 우월성이 적용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에는 일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 인 세입과 일회계
연도의 일체의 지출 인 세출(재 2조 4항)의 전부를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동 14조). 이 같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회계연도에 한정된 재정
계획이며 신속하게 작성 성립시킬 필요와 한시적 제약을 가지는 것이
기 때문에 헌법 59조 1항이 인정하는 헌법상의 특례라고 볼 수 있다. 

3 단 예산은 오직 정부를 구속할 뿐이며 법률과 같이 일반국민을 구
속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률과 예산은 각각 성립절차가 다르고 헌
법조문의 문언상으로도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라는 용어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 정통성이나 성립절차에 착안하여 양자를 동등 하게 보
는 예산법률설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이든 예산이든, 원
칙은 국회의결(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의 의결)이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고 둘 모두 주권의 주체인 국민자신의 의사합치로서의 국회(국민대
표의회)의 심의와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 

7) 제59조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에서 가
결되었을 때 법률로 된다. 

2 중의원이 가결하고 참의원이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의 출석의원
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다시 가결되었을 때에는 법률로 된다.

3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원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송부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
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8) 제60조 예산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9) 또한 특히 “예산”이라고 지칭되는 법률의 일종 이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

이라는 명칭의 법적 존재로 된다 고 하는 설(手島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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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예산선의권을 포함한 중의원의 우월이 법률보다 강하게 인정
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예산법률설에 의문을 제시하는 학설도 있다. 

하지만 예산선의권이나 중의원에서의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의 처리
규정(60조 2항)에 나타나는 중의원의 우월은 신속하게 성립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불신임 
의결에 의하여 예산의 제출권을 가지는 내각의 총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중의원에게만 적용되는 해산 총선거도 있을 수 있다. 중
의원의 의원임기가 짧아 이처럼 국민의사를 적절히 물을 수 있기 때
문에 예산의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소위 특별다수결을 
요건으로 중의원의 우월을 인정하고 있다. 단 이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결은 상당히 높은 허들이어서 중의원의 우월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규범을 
정함에 있어서 숙려(熟廬, deliberation) 와 특별다수결에 의한 합의
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5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예산에 중의원의 우월을 보다 강하게 인
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양자의 규율내용이나 특
질에 착안한 절차의 차이이다. 하지만 예산이 법률과 본질적으로 동
등한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작용(활동)법상, 필요한 경비 등의 조치가 예산상 의무
화 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시작으로 본래 일치하여야 할 법률 과 
예산 간에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수국법형식설이든 법률

설이든, 형식적 실질적인 불일치에 대한 해석이나 해결방법이 필요
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일본 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74

3-2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
그럼 여기서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어떤 경우에 생기고 그것이 

왜 문제이며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해석이나 해결방법에 관하여 
예산과 법률의 쌍방에 대하여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국회와 내각의 
책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3-2-1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생기는 요인 등
법률과 예산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상 그들의 헌법상의 제

정절차에 관하여 소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출권 및 의결권의 두 
가지 점에서도 상이하다.

우선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국회(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이 제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예산안의 제출권은 내각에 전속되어 있다
(73조 5호).

다음으로 둘 다 원칙적으로 국회 즉,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의 의
결에 따라 성립되지만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성립요건 및 절차를 
달리 하고 있다. 즉 법률안에 대해서 중의원이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중의원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술
결로 다시 가결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59조 2항).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중의원에 선의권이 인정됨과 동시에(60조 1항)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의 협의
회를 거치고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
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빼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로 간주된다(동조 2항).

그렇다고 한다면 (1)법률은 제정되었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나 (2)예산은 성립하였지만 그 지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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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단 혹시 예산의 
법적 성질을 법률 그 자체로 본다면 후법은 선법에 우선한다 는 원
칙에 따라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는 법이론상 또는 형식적으로는 생기
지 않는다. 하지만 해결하여야 할 실질적인 문제는, 내각 및 국회는 
양자를 일치시키거나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3-2-2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에 대한 국회와 내각의 책무
1 우선 법률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

우가 있다. 당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재정조치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을 실행할 수가 없
다. 예를 들어 경비지출을 동반하는 법률이 성립하였지만 그 경비
를 계상한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국회가 내각이 제출한 법률
안을 수정하여 예산을 동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지만 그에 맞는 예
산의 증액수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률안은 내각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감액하여 가결한 경우 등을 
가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경우 내각은 성립된 법률을 실시 집행할 의무(헌 73조 1

항)가 있다. 그 때문에 내각은 예산과 법률을 실질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정예산, 예비비의 지출, 경비의 流用 등에 따라 처리
하거나, 문제된 법규를 개정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단 국회에는 내각의 보정예산을 승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
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의회로서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 국회가 
이 불일치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
서 국회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정예산 등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을 수정하거나 경우에 따
라서는 내각불신임 결의로 총사직 등을 요구하여 중의원 해산과 총선
거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헌 6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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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헌법 및 이에 따른 재정법은 내각에 예
산작성권한과 국회에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내각의 전권으
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을 증감한 경우 내각의 예산작성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예산의 수정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증액수정과 감액수정이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재정국회중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
면 국회의 수정권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예산특수국법

3 다음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우위가 강하므로 예
산은 성립하였으나 법률은 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중의원에서 특별다수
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성립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의회이며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 
국회가 이 불일치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는 바가 아니
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회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등을 행할 의무가 있다.10) 물론 예산을 지출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각은 지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각도 불일치
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여 조기에 성립을 요구하여
야 할 것이다. 

10) 참고로 미국은 당시의 닉슨 정권이 의회가 제정한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의 
집행을 유보(impoundment)하였기 때문에 의회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집행유보통제
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을 성립시켜 상하 양
원에 세출위원회, 재정(세입)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Budget Committee)를 신설하
였다. 이와 동시에 예산편성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예산국(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을 설치하여 의회는 행정관리예산청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예
산분석기관을 가짐과 동시에 세출예산법의 집행에 대한 대통령의 유보권한에 제재
를 가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예산통제의 회복을 도모하였다(森毅 米国の連邦政府
における内部統制について (Discussion Paper No. 2006-J-8 日本銀行金融研究所 9페
이지 참조. www.imes.boj.or.jp/japanese/jdps/2006/06-J-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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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설은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의 국회의 수정권에는 제한이 없다
고 보지만 증액수정의 경우 예산발표권을 내각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이상 예산의 동일성을 해치는 듯한 대수정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헌법이 예정하는 국회와 내각의 관계에 비
추어 보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협동 의 요소가 필요하다. 물론 
양자의 대립으로 그 협동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각총사직이나 
중의원 해산 총선거라고 하는 헌법상의 수단(국민의 의사를 확인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에 따라 문제의 정치적 결착을 보아야 할 
것이다.   

4 끝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산의 법적 성격을 특수국법
형식설로 설명하든 법률설로 설명하든 불일치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문제 상황은 같으며 어느 설이 결정적으로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기
는 힘들다.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11)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결론은 헌법상 내각과 국회가 협동 하여 통치활동에 관계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이것이 국회의 다수의원에 의하여 
선출되고 지지되는 의원내각제가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12) 또한 법률
11) 예산법률설에 따르면 그 때마다 사후의 국회의결을 우선하여(후법이 선법에 우

선한다) 형식적 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질적 으로는 발생한다.

12) 일본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이 점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국회와 대통령 쌍방이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없는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
는 통치기구와 다른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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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되는 것은 양자가 표리의 관계(상호 규정적
이고 공동의 관계)에 있는 사항 에 관해서이지만 그 양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검토한 바
와 같이 양자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헌법상에 존재한다. 따라서 그 같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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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 설
우리나라의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

의 입법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
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라고 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
(예산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 워크숍에서 임명현 국회입법조사
관님께서 적절히 잘 말씀하셨듯이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강화가 매우 
중요하다.1) 이하에서는 예산의 의의와 성질, 예산과 법률의 관계를 간
단히 살펴본 후에 일본 후캐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3가지 정도를 여쭈어 보기로 한다.

.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정계획을 내

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한다.2) 예
산은 정부의 1년간의 시정계획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예산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정부의 시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의미한
다. 정부의 시정계획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예
정계획인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형식적 의
미의 예산이 된다. 

1) 임명현, “의회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 한국 일본 대만의 예산법률주의
에 관한 논의 워크숍자료집, 법제연구원, 2010. 3. 19, 20면.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8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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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성질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도 법률의 

형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3)와 일본 스위스 등
과 같이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
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일본 등과 같이 소수예에 따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제54조)이 입법권 
규정(제40조)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1조 
제9절에서 ‘법률로 규정된 지출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재무부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인출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훈령설, 승인
설, 법규범설, 예산법률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훈령설에 의하면 예산
은 단순한 견적이 아니고 국가원수가 행정청에 내리는 훈령이라고 보
는 것이다. 승인설은 예산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예산안의 제출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로서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4) 법규범(법형식)설은 예산을 법률과 병립하는 국법의 한 형
식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설이다.5) 즉, 예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행위의 준칙으로서, 주로 세입 세출의 예정준칙

3) 영국과 미국은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을 제정하여 예산에 법적 효력을 부여
하기 때문에 예산을 ‘Budget Law’라고 부른다. 프랑스와 독일은 예산법을 각각 ‘Loi 

de Budget’ ‘Haushaltgesetz’라고 부른다. 

4)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412면.

5) 이 입장은 1948년의 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
로 의제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조문 내용이 제헌헌법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38조는 제헌헌법 제90조에서, 국회 입법권을 규정
한 현행 헌법 제40조는 제헌헌법 제31조에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54조 제1항은 제헌헌법 제41조에서,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제헌헌법 제91조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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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에 의해 정립되는 국법의 한 형식을 말
한다고 한다. 이 설이 승인설과 다른 점은 예산을 단순한 세입 세출
의 견적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고 
보아 정부에 대한 예산의 구속성을 강화한 것과 예산은 어떠한 경우
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6) 예산
법률설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예산의 본질 또는 재정의 민주화를 
고려한다면 예산은 법률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훈령설과 승인설은 예산의 법률주의를 부정하고 행정기관
에 넓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절대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헌법하에서는 수긍될 수 없다는 비판
을 면치 못하며, 예산법률설에 의하면 예산수정에 제한을 두고 있는 
헌법 제57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므로 현행헌법상의 해석
으로는 법규범설이 타당하다.7)   

.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예산과 법률은 형식을 달리하고 성립절차를 달리함은 물론 성립시

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법률을 집행함에 있
어 그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거나, 예산에는 지출이 계상되어 
있지만 지출의 근거가 될 법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
한 경우가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양자의 불일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모든 세출을 가능한 한 예산안
에 반영하고, 근거법령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국회출석 발언
권 등을 활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불일치

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1394면.

7) 김철수, 위의 책, 1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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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면 (1) 예비비제도와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하거나, (2) 

법률의 시행기일을 연기하거나, (3) 법률의 시행을 일시 유예하거나 
(4) 지체없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 불일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간단한 질문
(1) 발표문 62면에서 일본국헌법 제86조상 예산심의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그 주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54조에서는 ‘국회만’ 예산심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다. 

일본국 헌법에서 지방의회를 예산심의의 주체로 명문화한 이유는 무
엇인가?

(2) 발표문 67면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재정법 제
4조 제1항에서도 국가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해야 한다. 단,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에 대
해서는 국회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 또는 차입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정의 항구평화주의를 실
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건전재정의 유지원칙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
는 부분에서 재정의 항구‘평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 
표현은 일본국헌법 제9조상의 ‘일체의 전력보유금지’를 규정한 ‘평화
주의’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재정의 
‘안정성’ 내지 ‘계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견을 밝혀주세요.

(3) 임명현 입법조사관님이 발표하실 때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
법 때의 예산에 비하여 300배가 증가하였다고 하셨는데, 후캐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에는 일본에서는 2010년 예산이 93조로 1974년 예산 40조
의 2.3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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壹、前 言
世界各國之國會預算審查, 常因行政部門與國會間之政治關係而有所不同。

國會與行政部門長期處於同黨執政體制下之國會預算審查, 容易形式意義
化, 在執政黨內部強力運作下, 國會經常追隨並尊重行政部門, 淪為行政
部門預算決定之橡皮圖章。在此情形下, 國會預算審查經常呈現過度消極
不作為, 導致預算審查難以實質發揮應有之作用, 喪失為人民消極權益把
關之應有功能。相反地, 當國會與行政部門經常處於政黨輪替且輪替不完
全時, 國會之預算審查, 常因國會執政黨對行政部門執政黨過度抵制與監
督, 呈現過度積極作為, 逾越實質審查應有之分際, 淪為另一種形式意義
之預算鉗制與干涉, 導致行政部門難以依法施政, 對人民依法應受行政保
護之積極權益造成損害。就人民人權消極與積極保障之觀點而言, 前述兩
種國會預算審查, 可謂過猶不及, 均有加以檢討之必要。

二次戰後以來, 1990年代以前, 台灣長期處於一黨獨裁專政體制下, 終生
不用改選之 萬年國會 , 僅為獨裁者所掌行政部門之追隨者、聽從者、橡
皮圖章、甚至於 幫兇 。因此, 當時之立法院預算審查, 僅係終生代表之
全體出席舉手表決贊成之鬧劇, 不具任何實質預算審查之意義1)。相對地, 

2000年台灣出現有史以來初次行政部門政黨輪替, 失去行政部門執政權之在
野黨, 因仍掌控著之立法院多數, 形成行政部門政黨輪替而立法部門未政
黨輪替, 行政與立法掌控於不同政黨之不完全政黨輪替體制。行政部門政黨
輪替後之行政在野黨為強烈抵制行政執政黨之施政, 運用其立法院多數黨
之優勢, 不僅立法作業上強力杯葛行政部門推出之法案, 預算審查上更是炮
火猛烈, 奇招盡出。一時之間, 台灣立法院預算審查, 頓然從前者消極不作
為之怠惰, 轉變為後者過度積極作為之杯葛與抵制2)。

1) 陳立剛, 台灣預算審查制度問題及改進方向, 月旦法學, 第85期, 2002年6月, 頁80。

2) 如此過猶不及, 無視人民人權保障之預算審查操控, 均出於1999年以前全面執政及2000

年以後行政在野之中國國民黨之手。2008年起, 台灣再度由中國國民黨全面執政。



한국 일본 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

86

2000年至2008年之間, 台灣之立法院預算審查, 正是處於前述首次政黨輪
替後行政在野黨強烈抵制杯葛行政執政黨之過度積極作為時期。向來自甘
屈居老二, 扮演行政部門追隨者、聽從者、橡皮圖章、甚至於 幫兇 之立
法院預算審查, 於行政在野黨不甘失去政權之報復心態下, 突變為權力分
立體制下之老大, 不論立法院整體或個別立法委員, 一時之間, 偃然變身為
國家運作之主控者, 在預算審查上幾乎無所不為而無所不能為。立法院預
算審查過程與結果, 在行政在野黨強力杯葛之政黨操控下, 屢見某行政部
門單位預算遭全數刪除或全額凍結, 甚至於擱置總預算不進行審查等等過
度積極作為之表現, 皆係消極不作為時代前所未見。此等過度積極作為, 鮮
為納稅人權益把關, 多係動機於政黨惡鬥或對某些部會首長之個人好惡或
恩怨。

過度消極不作為時代之立法院預算審查, 應為納稅人善盡把關之責任, 卻
怠乎職守, 任由行政部門恣意編列運用人民繳納之稅金, 就人民權益及財
政公共性觀點而言, 可謂問題重大。然而, 當時法制上人民除於定期立法
委員改選時, 對選區內之不作為追究政治責任, 使其無法當選連任之外, 別
無其他方法或手段, 得以對應立法院預算審查時之過度消極不作為。況且, 

當時因立法院仍處於絕大多數立法委員終生不用改選, 導致前述定期改選之
政治責任追究亦無實現之可能。因此, 當時有關立法院預算審查之法律問題
核心, 與立法權行使之實效性問題相同, 端在於立法委員之全面定期改選
與否。

相對地, 首次政黨輪替以來, 過度積極作為之立法院預算審查中, 應為全
體人民善盡審查職責之立法委員, 因過度操弄預算審查權限, 使其凌駕權力
分立應有之權力均衡結構, 動輒阻擋總預算案交付審查或於審查中全額刪
除或凍結某些行政單位之預算, 以致攸關人民權益之施政, 面臨難以遂行, 

而最終受害者卻是依法權益應受保障之人民。就此而言, 立法院預算審查權, 

是否有其憲法上或法律上應行遵守之界限 此乃事關行政預算編列分配執
行與人民權益保護之重要課題。此課題非政治層面之議論所能單獨交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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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是法律層面應加以釐清之問題。
因此, 本稿將就行政部門編列預算之法律性質, 進行分類觀察, 並就立法

院審查預算之法律性質, 檢討國會預算審查應有之法的界限。

貳、台灣現行預算編列與審查制度
有關前述問題探討之前, 吾等必須先就目前台灣中央政府預算編列與審查

之制度現狀進行主要結構之考察。

一、現行預算編列與審查制度
台灣目前中央政府預算編列與審查之主要流程如下

1. 預算案籌劃
每年度之預算編制, 係由行政院主計處負責籌劃。主計處依據行政院訂定

之當年度施政方針, 擬訂預算籌編原則, 陳報行政院核定後, 分行中央政
府各主管機關及直轄市、縣(市)政府3)。主計處於籌編當年度總預算時, 應
以行政院核定之中程歲出概算額度及中程資源分配方針(三年度)為基礎, 

依據最新經濟情勢, 辦理全國總資源供需估測與中程預算收支推估, 並邀
集有關機關會商研擬當年度歲出預算案之額度分配情形、中程資源分配方
針, 經提報審核會議議定後4), 由行政院分行各主管機關據以辦理本年度與
以後年度計畫及預算編報審查作業。前述中程資源分配方針所定各年度歲
出額度之內容, 得視需要再各區分為基準需求額度及競爭性需求額度。競
爭性需求額度, 得適度賦予各主管機關編報歲出概算之彈性5)。

3) 預算法第31條。
4) 行政院為籌編本年度總預算, 得組設行政院年度計畫及預算審核會議(以下簡稱 審核會議 )。

5) 中華民國九十九年度中央政府總預算編製辦法第7~1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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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概算編列與審查
各主管機關應依行政院訂定之年度施政方針及中程施政計畫, 擬定當年

度施政計畫。年度施政計畫之擬定, 應依行政院所屬各機關年度施政計畫
編審辦法之規定辦理。編列歲入概算時, 應參照主計處與財政部會商確定
之歲入滾推原則, 並衡酌以前年度實收情形, 考量各項發展因素, 力求詳
實編列, 並明列計算數據。編列歲出概算時, 應依行政院核定之預算籌編
原則及編製中程與年度計畫, 概算應行注意與優先辦理事項。

中央各主管機關所編概算於送達行政院後6), 交由主計處彙核整理。主計
處就各主管機關歲出概算及對直轄市、縣(市)政府一般性補助款之設算與
分配事項等彙核整理結果, 應邀集相關審查機關、概算編報機關及直轄市、
縣(市)政府舉行初步審查會議7)。

3. 總預算案編制
主計處依據審核會議審查結果, 應即綜合整理, 擬訂中央政府各主管機

關歲入預算應編數額、歲出預算額度、補助直轄市、縣(市)政府數額、融
資性收支之安排及其他有關事項等, 陳報行政院核定。

各機關應依行政院之核定, 編擬單位預算, 並按規定時間及份數, 陳報主
管機關。各主管機關對所屬機關編送之單位預算及附屬單位預算, 應依行政
院核定情形切實審核, 併同本機關單位預算, 綜合彙編主管預算, 連同本機
關及所屬各機關之單位預算, 按規定時間及份數送達主計處8)。直轄市、縣
(市)政府應按規定時間, 將當年度各該地方全盤預算收支情形, 送達主計處。

財政部應就各主管機關所送歲入預算表, 加具意見, 連同該部主管歲入預
算, 綜合編成中央政府歲入預算, 按規定時間及份數送達主計處。

6) 預算法第22條第1項。
7) 中華民國九十九年度中央政府總預算編製辦法第11~17條。
8) 預算法第4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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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計處根據各類歲入、歲出預算, 連同融資性收支之安排及對司法院主管
概算之加註意見, 彙整編成中央政府總預算案與附屬單位預算及綜計表, 提
報行政院會議確定9)。

總預算之歲入、歲出, 應以各單位預算之歲入、歲出總額及附屬單位預
算歲入、歲出之應編入部分, 彙整編成之。總預算、單位預算中, 除屬於特
種基金之預算外, 均為普通基金預算10)。單位預算或附屬單位預算內, 依
機關別或基金別所編之各預算, 為單位預算之分預算或附屬單位預算之分
預算。各機關單位補助地方政府之經費11)、繼續經費預算12)及單位預算應
編入總預算者, 在歲入為來源別科目及其數額, 在歲出為計畫或業務別科
目及其數額13)。

4. 預算案提出與議案排序
中央政府總預算案與附屬單位預算及其綜計表, 經行政院會議決定後, 交

由中央主計機關彙編, 由行政院於會計年度開始四個月(8月31日)前提出立
法院審查, 並附送施政計畫14)。預算案首先被送到程序委員會進行議案排
序, 決定何時開始進行審查, 並於交付分組審查前, 由財政委員會召集全
院各委員會聯席會議決定分組審查辦法與審查日期。

5. 委員會分組審查
全院各委員會聯席會議, 應依目前內政委員會、外交及國防委員會、經

濟委員會、財政委員會、教育及文化委員會、交通委員會、司法及法制委
員會、社會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等8個委員會, 分八組決定審查辦法與

9) 中華民國九十九年度中央政府總預算編製辦法第18~31條 預算法第45條。
10) 預算法第17條。
11) 預算法第38條。
12) 預算法第39條。
13) 預算法第40條。
14) 預算法第4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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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查日程。各組分別就其主管部會之預算進行審查。分組預算審查, 皆由
財政委員會會同有關委員會共同審查。各委員會委員均得出席審查會登記
發言, 但僅財政委員會與有關委員會委員得參與表決。

6. 行政院長等報告與備詢
立法院審查總預算案時, 由行政院長、主計長及財政部長列席, 分別報告

施政計畫及歲入、歲出預算編製之經過。立法委員得就施政計劃及預算上
一般重要事項提出質詢。各委員會審查總預算案時, 各機關首長應依邀請列
席報告、備詢及提供有關資料, 不得拒絕或拖延。 

7. 審查結果綜合整理
分組審查結束後, 由各委員會之召集委員, 將審查結果以書面提交財政

委員會會議彙整, 並草擬書面總報告, 提報至全院各委員會聯席會議審查。
財政委員會發現各組意見有相左之處, 得召集相關委員會進行聯席審查。

8. 聯席會議審查
財政委員會召集全院各委員會聯席會議, 由各委員會之召集委員, 就分

組審查提出報告, 並通過彙整各分組審查結果之書面總報告。

9. 院會決議與預算公布
全院各委員會聯席會議審查完畢後, 提請院會決議, 由財政委員會召集

委員出席報告。總預算案於立法院院會審查時, 得限定議題及人數, 進行
正反辯論或政黨辯論。總預算案應於會計年度開始一個月前由立法院議
決, 並於會計年度開始十五日前由總統公布之15)。

15) 廖文正, 立法院預算審查制度評析, 今日會計, 第97期, 2004年12月, 頁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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叁、預算審查之現狀與問題
前述預算編列與審查之流程中, 從4.預算案提出至9.院會決議, 乃國會之

預算審查過程。其中, 立法委員之行為、政黨運作之情狀與立法內部相關規
範, 均足以影響立法院審查預算之能力、效率與結果。

一、國會預算審查之現狀 
公元2000年以前, 台灣長期處於國民黨一黨專政體制下, 當時之立法院

預算審查, 僅為行政院預算案之橡皮圖章, 不具實質預算審查之意義與功
能。相對地, 2000年台灣出現有史以來初次行政部門政黨輪替, 失去行政
部門執政權之在野黨, 因仍掌控立法院之多數, 為強烈抵制行政執政黨之
施政, 運用其立法院多數黨之優勢, 不僅立法作業上強力杯葛行政部門推
出之法案, 預算審查上更是極盡炮火猛烈之能事。

2000年至2008年之間, 台灣之立法院預算審查, 正是處於前述首次政黨
輪替後行政在野黨強烈抵制杯葛行政執政黨之過度積極作為時期。立法院
預算審查, 於行政在野黨不甘失去政權之報復心態下, 突變為權力分立體
制下之老大, 不論立法院整體或個別立法委員, 一時之間, 偃然變身為國
家運作之主控者, 在預算審查上幾乎無所不為而無所不能為。立法院預算
審查過程與結果, 在行政在野黨強力杯葛之政黨操控下, 屢見某行政部門
單位預算遭全數刪除或全額凍結, 甚至於擱置總預算不進行審查等等過度
積極作為之表現, 皆係消極不作為時代前所未見。

過度積極作為時期之立法院預算審查, 前述過度積極作為之決議, 鮮少
為納稅人權益把關, 多係動機於政黨惡鬥或對某些部會首長之個人好惡或
恩怨。全數或大幅刪除某行政部門單位之預算, 將造成該部門單位之人事
費、法定事務等不能依法支, 執行上將發生困難。此外, 立法院之預算審
查, 亦屢見對某行政部門單位之預算, 作成部分或全數 應經同意後始准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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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 等之決議, 一般稱為預算之 凍結 16)。附帶此種決議之預算, 雖未刪除
行政機關編列之預算, 但並未真正通過立法院之審查, 預算分配執行之前, 

必須事先徵求立法院之同意, 未獲同意之前, 無法分配執行已通過公布之
預算。至於, 總預算案審查之擱置, 則係以程序上之技術手段, 阻擋總預
算案進入審查程序, 以杯葛預算案之審查, 使院會無法作成通過之決議, 以
致所有行政部門之預算無法取得分配與執行之民主正當性, 施政計劃之執
行, 因所需預算經費無法順利分配執行, 行政任務之施行將因此全面受到
阻礙。

前述預算審查之阻擋或預算大幅或全額刪除或凍結, 將全面或部分影響行
政機關依法應執行之事務, 依其性質將直接或間接影響行政代表之公共利益
與個人之權利利益。因此, 預算案之審查並非僅僅行政部門與立法部門間之
內部遊戲, 任何預算之決議, 均將直接或間接左右人民就行政事務之執行
所應享有之權益。既然如此, 當立法院作出前述之預算審查時, 法制上當
然不可能任其為所欲為。針對立法院審查通過之預算, 如因額度變動過大
或被削減, 以致行政機關執行發生困難時, 憲法上設又覆議制度。憲法增
修條文第3條第2款規定, 行政院得經總統之核可, 於預算決議案送達行政
院後10日內, 移請立法院覆議。立法院對移請之預算覆議案, 應於15日內
作成決議。休會期間應於7日內召開臨時會, 並於開議後15日內作成決議。
逾期未決議者, 原決議失效。覆議表決未獲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通過者, 

原決議不予維持。如超過全體立法委員二分之一通過維持原決議者, 行政
院長應即接受該決議17)。

覆議制度僅能適用於已通過之決議執行發生困難時, 對於總預算案之審
查, 如因預算案審查擱置等原因, 不能依期限完成審查時, 行政院無法利
用覆議制度尋求救濟。因此, 各機關預算之執行, 預算法上規定下列之補
救措施 1.收入部分暫依上年度標準及實際發生數, 覈實收入。2.支出部分

16) 羅承宗, 略論預算之凍結, 財稅研究, 第39卷第3期, 2007年5月, 頁122。

17) 陳立剛, 前揭論文, 註2, 頁78 廖文正, 前揭論文, 註16, 頁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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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興資本支出及新增計畫, 須俟本年度預算完成審查程序後始得動支。
但依第八十八條規定辦理或經立法院同意者, 不在此限。(2) 前目以外計畫
得依已獲授權之原訂計畫或上年度執行數, 覈實動支。3.履行其他法定義務
收支。4.因應前三款收支調度需要之債務舉借, 覈實辦理18)。

二、立法院預算審查之問題
前述總預算案審查過程中, 預算法明定立法院對預算案之審查, 應注重

歲出規模、預算餘絀、計畫績效、優先順序, 其中歲入以擬變更或擬設定
之收入為主, 審查時應就來源別決定之 歲出以擬變更或擬設定之支出為
主, 審查時應就機關別、政事別及基金別決定之。特種基金預算之審查, 在
營業基金以業務計畫、營業收支、生產成本、資金運用、轉投資及重大之
建設事業為主 在其他特種基金, 以基金運用計畫為主19)。亦即, 預算審
查重點應置於擬變更或擬設定之收入或支出為主, 先前年度已決算在案之
既有收入與支出, 且施政計劃與預算額度無變更之部分, 因先前年度均已
審查通過, 若根據之法律無任何修正, 立法院雖仍得加以審查, 但將非預
算審查之重點。尤其是歲出預算之審查, 應以擬變更或擬設定之支出為主, 

就機關別、政事別及基金別決定之。
然而, 如前所述, 台灣在2000年政黨輪替前, 國民黨長期一黨獨大掌控行

政與立法時代, 立法院之預算審查徒具形式, 連最基本之 擬變更或擬設定
之收入或支出部分 , 都未真正實質加以審查, 通常僅按行政機關預算案照
案通過, 淪為過度消極之形式審查。2000年政黨輪替後, 初次政黨輪替所
形成之政黨惡鬥, 最嚴重時波及總預算案被阻擋在第4階段之程序委員會, 

無法排定議程交付委員會進行審查, 較輕微者則係在第5或第9階段預算審
查時, 個別行政部門單位之預算, 被大幅或全數刪除或凍結20)。此等過度

18) 陳立剛, 前揭論文, 註2, 頁78 預算法第54條 廖文正, 前揭論文, 註16, 頁64~65。

19) 預算法第49~50條。
20) 2006年度中央政府總預算案之審查中, 立法院即做成206項, 總額新台幣2131億元之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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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極作為之預算審查, 不論是阻擋審查、大幅或全數刪除或凍結, 均為不
論預算案內容性質如何, 遠遠超過 擬變更或擬設定之收入或支出部分 , 一
律加以阻擋、限制或刪除之決議, 淪為另一種過度積極之形式審查。

就人民權益保障而言, 過度積極之形式審查, 比起過度消極之形式審查, 

更具傷害之後果。雖然預算法上就總預算案無法如期通過, 設有如上所述
之補救措施規定, 以及憲法上對預算被大幅或全額刪除或凍結時, 設有上
述之覆議制度, 但是當行政在野黨掌控立法院大多數委員且進行政黨惡鬥之
強力動員時, 覆議制度往往無法發揮作用, 立法院依舊能維持原決議, 或者
因顧慮朝野間或立法與行政間之和諧, 行政院長也只能被迫接受該決議21)。

總預算案無法如期審查通過, 雖有補救措施規定, 然而, 該等補救規定, 均
為一時應急性質之措施, 總預算案若仍無法順利審查通過, 對行政部門之
任務遂行, 仍將造成重大之阻礙, 影響人民應受保護或保障之權益。

因此, 在前述過度積極形式審查之下, 台灣國會預算審查之主要問題核
心, 不在於行政部門過於強勢而立法部門過於追隨之過度消極形式審查, 反
而在於立法部門過於強勢而凌駕財政民主主義應有之分際, 引發過度積極
形式審查之各種問題。首先, 當行政院依法編列總預算案, 並於法定期間
前向立法院提請審查後, 立法院之程序委員會, 得否在議程排定時, 違反
正常應有之議程安排與審查期限, 技術性地阻礙總預算案進入審查程序
此問題同時涉及憲法規定之立法院預算審查權, 究竟是立法院純粹之權限
或同時也是立法院之義務 其次, 當總預算案順利排上議程交付審查後, 分
組委員會審查與院會審查時, 除了傳統上立法院得否為增加支出之預算修
正等問題外22), 大幅或全額刪除或凍結特定行政部門單位之預算, 將涉及立
法院對預算案之調整, 尤其是對支出經費額度之刪減或凍結, 完全任由立法

結預算決議。凍結預算之動支條件, 主要有執行特定事項後、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後
或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並經同意後。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5。

21) 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6。

22) 劉三錡, 憲法第七十條 立法院審議預算不得為增加支出之提議 適用疑義之研究, 主
計月報, 第76卷第6期, 1993年12月, 頁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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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自由裁量而毫無任何法律界限 此將涉及國會預算審查權之法律性質
及權限行使有無應遵行之法律基準 亦即, 在財政民主主義之下, 代表全
體人民對行政部門預算進行民主監督之國會預算審查權, 可否如同人民之
主權, 自主自在毫無拘束地自由創造與揮灑, 甚至於損害人民依法應受保
障或保護之權益嗎

肆、行政機關編列預算之法律性質
有關前述國會預算審查權問題之相關探討, 向來大多直接針對預算之法

律性質, 亦即立法院對預算案修正權限範圍及預算與法律不一致之相關爭
議, 進行檢討, 鮮少論及行政機關編列預算之法律性質。然而, 行政機關
編列之預算, 在財政民主原則之下, 是否容許立法院恣意刪減 相當程度
上將取決於預算編列之法律性質。亦即, 行政院編列提出請求審查之預算
案, 是否完全無任何法律地位, 可任由立法委員恣意變更刪減 將因行政
機關編列預算之法律性質而定。因此, 探討立法院預算審查權之法的界限
前, 當有必要檢討行政機關預算編列之法律性質。

一、人權保障與法治主義
現代國家為了確保所有人民之人權保障均能獲得適切之實現, 於制定憲

法時明定各種人民應獲保障之人權。基於人權保障之必要, 現代憲法將運
作國家之主權交在人民手中, 以主權在民之原理原則, 賦予人民主權者之
地位。人民基於自身人權保障之需要, 行使其主權, 創造各種運作國家適
切扮演人權保障義務主體之角色所不可或缺之各種權力。人民為了人權保
障之需要, 基於其主權創造出各種權力之後, 先在人民與國家之間, 依據
各種權力之性質, 取捨分立人民與國家各自應有或應獲授權之權力。其次, 

再將授予國家之各種權力, 依其相關事務性質, 分立於中央與地方之間。
其中, 分配予中央之各種權力, 再依其權力性質水平分立於不同權力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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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中央政府之權力分立體制, 通常以立法、行政與司法之三權分立為代
表。台灣中央政府之權力分立體制, 除前述三權之外, 另設考試與監察兩
權, 合稱五權分立。五權分立之體制下, 行政部門應依立法部門以立法或
其他決定之方式行使行政權, 謂之法治主義。法治主義之原則下, 人民透
過直接選出之國會代表, 行使立法權、預算審查權等權限, 事前對人民託
付行政部門應為之施政及其所需之經費財源進行統制, 以確保行政部門之
施政與經費財源之分配執行, 完全符合人權保障實現之需求。

準此, 法治主義在實質權力分立與主權在民等前提之下, 其目的端在於
人民人權保障之實現。人民基於其人權保障實現之需求, 要求行政部門應
為何種作為或不應為何種作為, 均透過定期直接選出之立法部門之國會議
員, 制定各種法律以規範行政部門之各種事務, 審查行政部門編列之預算
以事前監督歲入與歲出之分配與執行, 並以此確保行政部門之事務執行與
財政收支均能符合人權保障實現之要求。現代憲法保障之人權, 越來越多
樣化, 實現該等人權保障之行政方法或手段, 亦越來越複雜多樣化。為了
確保掌握越來越複雜多樣化行政任務之行政部門, 不論施行任何行政任務
時, 均能謹守直接或間接實現人權保障應有之分際, 法治主義即為統制行
政部門施政、保障人民人權之重要原理原則。

二、依法行政與依法財政 
在法治主義之要求下, 行政部門之組織、人事、事務執行、權限行使、

財源收入、經費支出等等具有重要性之各種組織與作用, 均應依法為之。
亦即行政部門之任何內部或外部之重要作用, 均應依法行政。行政部門之
運作, 必須合於立法部門事先制定之法律規定, 當法律未有明定時, 則應
合於憲法規定或憲法上之原理原則, 例如信賴保護原則, 平等原則, 比例
原則等。憲法規定或憲法上之原理原則, 本係拘束所有國家權力部門之法, 

立法部門制定法律時亦不得違反, 負有依法行政任務之行政部門, 當然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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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受其拘束。然而, 憲法規定或憲法上之原理原則, 通常因較為抽象不明
確而備位待用, 依法行政原則實際運用上, 行政機關之運作, 係依據立法
部門制定之法律而為之。因此, 在依法行政原則下, 行政機關之重要運作, 

在積極面上應由立法部門制定之法律保留並授權, 在消極面上不得抵觸立
法部門制定之法律或法律授權行政機關制定之法規命令。

行政部門之運作, 在現代國家體制之下可謂包羅萬象。國防、外交、警
政、教育、生活供給、公共衛生、食品安全、醫事藥物、公物管理、環境
保護、社會保障、社會管制、經濟管制、資訊管理、租稅、財務行政等
等, 凡具本質上重要性之事項, 均應由立法部門事前制定之法律加以規範, 

嗣由行政部門依據該等法律行政。因此, 有關該等複雜多樣化行政之任何
經費支出, 當然應依據各該個別作用法之事務規定而定之。因此, 行政部
門之歲出作用並無單獨之法律進行規律, 一切均由前述個別作用法中所規
定之行政事務多寡與質量定之。此外, 為滿足前述複雜多樣化行政之所有
經費支出, 行政部門有義務去開拓取得充分之財源收入。此等財源收入不
論租稅、受益者負擔、受益者負擔金或罰金罰鍰, 均係對人民財產權之限
制與剝奪, 依法律保留原則應由立法部門事前制定之法律加以規範, 嗣由
行政部門依據該等法律進行課徵。因此, 行政部門之歲入作用, 應依據立
法部門就租稅、受益者負擔、受益者負擔金或罰金罰鍰所制定之個別法律
規定, 進行歲入財源之取得。現代國家行政部門之歲入與歲出, 均應依據
立法部門事前制定之法律為之。廣義行政概念一環之財政, 不論在其歲出
面或歲入面, 均應受依法行政原則之拘束, 並非行政機關所得任意政策裁
量之空間。

三、預算之依法編列
行政部門之廣義財政作用, 包括了歲入作用之財源收入、中間財務管理

作用之管理、運用、分配與歲出作用之經費支出。歲入作用之財源收入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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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出作用之經費支出, 如前所述, 應受依法行政原則之拘束, 已由立法部
門事前制定之法律加以法定, 在法律明定之範圍內, 行政機關之裁量餘地
應受限制, 無完全自由之裁量空間。因此, 財政作用之入口與出口, 已明
確受依法行政原則之拘束, 剩下之中間財務管理作用之管理、運用、分配, 

向來被認為非直接關係外部人民之權利利益, 係屬行政機關之內部作用, 為
行政權之固有領域, 行政法理論鮮少涉入, 以致是否應受依法行政原則之
拘束, 在法理論上之探討, 顯然相對薄弱。

現代國家為了實現所有人民在憲法上應有之人權保障, 將人民應個別享
有之行政給付服務與個別應負擔之租稅負擔, 在法制度上完全隔離, 切斷
兩者之間任何之連結關係, 讓無租稅負擔能力之弱勢者能享有應有之人權
保障, 同時也讓未直接享受行政給付服務之強勢者負擔其應分擔之納稅義
務。透過強者與弱者間租稅財源之 社會連帶 , 讓所有人民之人權保障均得
獲得實現。然而, 在財政均衡主義之要求下, 政府整體歲入之財源收入應
與整體歲出之經費支出達成均衡之關係, 方能維持財政之健全性, 行政活
動之正常運作, 確保人權保障之適切實現。為順利達成前述個別切離與整
體均衡之歲入與歲出財政作用目標, 適切之預算制即不可或缺。

預算制度在於透過有效率之中間管理、分配與運用, 將法制度上被個別
完全切開隔離之歲入作用之財源收入與歲出作用之經費支出, 能適切而妥
善地彼此相互連結在一起, 讓所有行政事務之經費支出, 均有充分之收入
財源分配供應, 也讓所有財源收入均能適切地分配到真正需要經費支出之
各種行政事務中。其中, 歲出預算之個別單位經費支出需求額與政府整體
經費支出需求總額, 係依據個別作用法與組織法規定之行政事務多寡與質
量定之。因此, 行政機關之歲入預算編列, 並非完全自由裁量, 由行政機關
任意為之。歲出預算總額, 係由個別行政部門單位之歲出預算額統計而成, 

而個別行政部門單位之歲出預算, 則是依據其組織法上之編制與個別作用
法上法定事務權責之量與質進行計算編列。相同地, 歲入預算總額, 係由
負責財源收入之個別行政部門單位之歲入預算額統計而成, 而該等個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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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部門單位之歲入預算, 則是依據個別稅法或其他收入之個別作用法上法
定課徵要件與效果核計之預算額進行編列。至於中間之管理與分配預算, 

僅在於將每年度之法定歲入預算總額, 有計劃地、有系統地、有效率地、
適切地、充分地分配到需要法定歲出預算之個別行政部門單位, 讓法定歲
入總額之分配與所有法定個別行政部門單位之歲出預算能夠完全密合, 不會
產生個別行政部門單位過多或不足之情形。

綜據上述, 行政部門之預算編列, 在依法財政之原則下, 應依據立法部門
制定之法律為之。歲出預算總額, 應依據立法院制定之個別作用法與組織
法規定之行政事務多寡與質量編列之, 歲入預算總額, 則依據個別稅法或
其他收入之個別作用法上法定課徵要件與效果核計編列之。歲出預算總額
與歲入預算總額均依法編列下, 中間之預算管理與分配, 亦應完全依據個
別組織法與個別作用法編列之個別行政部門單位歲出預算額為之。亦即, 

行政部門之預算編列, 在程序上雖為行政部門內部事項, 但實體內容上, 卻
是不折不扣之外部關係事項, 不論歲入預算或歲出預算之內容或其搭配之
施政計劃, 均為直接關涉人民權利與義務之各種稅法、金錢負擔課徵法律、
個別組織法與作用法等法律關係內容與經費之彙整。行政部門之預算編
列, 在實體內容上之法律性質, 並非一般誤認之行政部門內部事項, 反而
應是完全適用依法行之外部事項, 因此, 行政部門之預算編列, 在依法行
政之原則下, 應依立法部門制定之法律進行, 非可任由行政部門任意完全
自由裁量與調整。

四、預算編列之法律性質
當然, 預算編列所依之法律並非皆無裁量餘地。當立法部門制定個別作

用法規定之施政事項完全加以法定而無裁量餘地時, 行政部門基於該等事
項所編列之預算, 法律性質上應為單純依法執行編列之法定預算。當預算
編列所依之個別作用法授予行政部門一定裁量餘地者, 行政部門基於該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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授權範圍內之裁量所擬定之施政計劃與預算編列, 在法律性質上亦為依法
執行編列之法定預算。此等法定預算之編列, 性質上為行政部門權限之行
使, 同時也是法定義務之履行。因此, 預算編列之良窳與有無修正之必要, 

端視其是否完全依法執行與依法編列。
有關於此, 預算法規定各機關單位預算, 歲入應按來源別科目編製之, 歲

出則應按政事別、計畫或業務別與用途別科目編製之, 各項計畫, 除工作
量無法計算者外, 應分別選定工作衡量單位, 計算公務成本編列23)。如此
一來, 施政計劃中編列之政事、計畫或業務, 依其根據之個別作用法規定, 

可知其預算法定之程度若何。預算編列之良窳或適法與否, 即可從該等個
別作用法之規定, 進行審查與判斷。

總之, 行政部門之預算編列, 亦為依法行政重要之一環, 應依據立法部門
制定之組織法與個別作用法為之, 法律性質上為法定預算之彙整與分配。
此點從預算法上有關追加歲出預算所為之規定, 亦可證之。行政部門各機
關因左列情形之一, 得請求提出追加歲出預算24)︰1.依法律增加業務或事
業致增加經費時, 2.依法律增設新機關時, 3.所辦事業因重大事故經費超過
法定預算時, 4.依有關法律應補列追加預算者。

伍、國會預算審查之法律界限
既然如此, 行政部門之預算案是否忠實地依法編列, 將左右其施政計劃

所涉及之人權保障能否順利實現。行政部門之預算編列偏離歲入或歲出之
法定內容越遠, 預算編列之違法性就越高, 行政部施政之結果偏離人權保
障實現之目的就越遠。反之, 行政部門之預算編列與歲入或歲出法定內容
越密合, 預算編列之適法性就越高, 行政部施政之結果符合人權保障實現
之目的就越高。由於, 行政部門之預算, 從編列、分配到執行, 除行政部
門內部上下監督之外, 別無其他適法性之確保機制, 因此, 憲法上將此適
23) 預算法第37條。
24) 預算法第7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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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性之外部監督任務, 交由最具民主正當性之立法部門, 由立法部門行使
預算審查權, 對行政部門編列之預算進行事前之監督。

一、預算審查之公共性
現代財政之運作, 不僅僅在於滿足供應實現人權保障所需之行政活動經

費而已, 其運作之結果, 常常左右著公共行政之質與量, 影響著應有權利
享有或不得不享有行政給付之國民或居民之基本人權水準25)。因此, 將非
常複雜多樣化之財政運作, 由歲入作用之財源收入到歲出作用之各種事務
經費支出, 有計劃地、有系統地、有效率地、適切地、充分地進行法定彙
整與分配之預算編列, 可偽財政運作之核心。預算編列適法與否, 將直接
左右財政運作對公共行政之質與量及國民或居民基本人權水準之影響。因
此, 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之適法行與妥當性, 即為擔保預算分配與執行
之適法性與妥當性, 及確保國民或居民基本人權水準之前提要件。立法部
門被憲法賦予之預算審查權, 即是為了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分配與執
行之適法性與妥當性所不可或缺之財政民主義統制方法。

準此, 憲法授予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 在於透過立法部門之嚴謹
審查過程, 審查行政部門之預算編列有無違反立法部門就各種歲入與歲出
所制定之法律之處, 如發有於法有所不合之處, 應予修正或矯正。因此, 立
法部門預算審查權之公共性(法制上之存在目的), 在於透過最具民主性之立
法部門嚴密之審查, 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之適法性, 而不在另外授予立
法部門在憲法規定範圍內得以自由裁量之 準立法權 。畢竟, 行政部門之
預算編列, 依據依法行政原則, 應完全依據立法部門就各種歲入或歲出制
定之法律規定內容為之。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行使, 應以行政部門之預
算編列有無違反相關法律規定為重點, 有則修正之, 無則通過之。立法部
門預算審查權之行使, 若已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之適法性, 則預算審查
25) 福家俊朗, 現代財政の公共性と法 財政と行政の相互規定性の法的位相 , 信山社, 

2001年2月, 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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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之目的已達成, 無需再有超越該目的之其他積極作為。
然而, 近年來台灣立法院之預算審查權行使, 因行政部門在野黨在立法

部門掌握多數之立法委員並進行政黨惡鬥極力杯葛行政部門之運作, 經常
逾越預算編列適法性確保之預算審查權公共性, 動輒阻擋行政院提出之總
預算案付交付委員會分組審查, 或於預算審查中以違法因素以外之理由與
考量, 恣意地大幅刪減甚至於全額刪減某些行政部門單位編列之預算。除
此之外, 近年來之預算審查中, 亦屢見以違法因素以外之理由與考量, 恣
意地在審查通過之個別預算或整體預算中, 附加 執行特定事項後 、 向立
法院相關委員會報告後 或 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並經同意後 等 條件
成就後始得動用支出預算之一部分或全部之附加決議, 以達主動掌控凍結
預算支用之目的。此等過度積極形式審查之預算審查決議, 引發近年來台
灣國會預算審查問題探討之主要問題。以下將就該等預算審查決議引發之
問題, 稍作檢討。

二、依法審查之權限與義務
首先, 預算審查問題最嚴重者莫過於行政部門依期送交立法部門之總預

算案, 被阻擋於程序委員會無法排上議程交付委員會開始分組審查。此種
總預算案審查之杯葛, 若無法適時解除, 不僅立法部門無法實質審查行政
部門預算案以確保其適法性, 更將引發整體政府施政預算分配執行之危機, 

傷及政府施政所應保護或保障之人民基本人權。因此, 以立法部門多數之
實力杯葛總預算付委審查, 是否國會預算審查權可得行使方法之一 容有
從憲法賦予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何在 性質為何 等觀點進行檢討
之必要。

如前所述, 國會預算審查權, 係人民於制憲時, 基於本身人權保障之必
要, 對直接影響其人權保障水準之行政部門預算編列, 為了確保其依法編
列之適法性, 將適法性之外部監督權限授予預算編列應依之法律之立法者, 

由其以間接民主之正當性, 進行財政民主主義統制之權限。此權限之直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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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在於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之適法性, 最終目的則在於人民基本人權
保障之實現。因此, 國會預算審查權, 就其方法手段之審查權行使而言, 似
乎僅為立法部門與行政部門雙方關係之問題, 實則就人民在憲法上對立法
部門授權之目的觀之, 應為人民與立法部門及行政部門三方關係之權限。
若僅就立法部門與行政部門雙方關係而言, 立法部門為擁有審查行政部門
預算權限之主體, 行政部門為接受預算審查之義務主體, 立法部門似乎得
自由決定如何行使其預算審查權。然而, 若就授權者之人民與被授權者之
立法部門雙方關係觀之, 基於法定信託關係, 立法部門之立法委員領取人
民稅金支應之公費, 有義務於合於授權目的範圍內行使預算審查權, 以確
保授權之直接與最終目的均得以達成。

有關於此, 若將總預算案阻擋於程序委員會使其無法排上議程交付委員
會開始分組審查之總預算案審查杯葛, 乃預算審查權之消極不行使, 其結
果將立法部門無法對預算案進行實質審查以確保其適法性, 更將因此而損
及人民之基本人權保障, 嚴重違背人民信託授權之目的。因此, 立法部門
預算審查權之行使, 不僅僅是權限而已, 更是對信託授權者人民應履行之
義務。甚且, 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權限行使與義務履行, 應嚴守其直接
與最終目的之分際。

三、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
其次, 立法部門預算審查問題之嚴重性僅次杯葛總預算案審查者, 非大

幅或幾近全額刪除個別行政部門單位之預算莫屬。此種審查決議, 不僅顯
示立法部門未客觀實質個別行政部門預算案以確保其適法性, 更將引發該
行政部門單位施政預算無法分配執行之危機, 傷及應受該行政部門單位施
政所保護或保障之人民基本人權。預算法規定, 立法院審查刪除或刪減之
預算項目及金額, 不得動支預備金26)。因此, 行政部門單位依法編列之預算, 

26) 預算法第2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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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遭大幅或幾近全額刪除, 將引發立法部門未實質審查行政部門預算案以
確保其適法性, 以及違反人民對立法部門信託授權目的之疑義。對於行政
部門依法編列之預算, 立法部門之預算審查, 得否大幅或幾近全額加以刪
除 有必要從預算編列之法律性質及人民信託授權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
目的等觀點進行檢討。

行政部門之預算編列, 如前所述, 在依法行政原則支配之下, 應依據立法
部門制定之各種稅法及施政計畫相關之組織法與作用法為之, 亦即, 不論
歲入或歲出之預算, 均應依法編列之。行政部門之預算案, 究竟是否確實
依法編列, 即為立法部門預算審查之核心。實質而有意義之預算審查, 在
於依據立法部門本身制定之各種相關法律及其實際適用之施政計劃相關基
礎事實, 進行專業之審查, 發現違法編列部分則加以矯正或刪除, 若為依
法編列之預算則迅速給予通過。準此, 大幅或幾近全額刪除個別行政部門
單位之預算, 顯非實質而有意義之預算審查, 不僅未能確認預算案有何違
法之處, 更盲目地大幅或幾近全額刪除依法編列之適法預算, 顯然逾越預
算適法性審查之分際, 違反了本身制定之法律規定, 並傷及依法行政原則
之適用。可謂立法部門預算審查之結果, 具有違反本身制定法律規定之違
法性, 論理上應當無效。因此, 預算法對立法院審查刪除或刪減之法定經
費預算項目及金額, 設有但書得以動支預備金27)。但, 被刪除之預算內容, 

並非定然全屬於法定經費, 因此, 大幅或幾近全額刪除是否應當無效, 容
有爭議檢討之餘地。其次, 就人民信託授權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而
言, 預算審查權直接目的在於確保行政部門預算編列之適法性, 最終目的
則在於人民基本人權保障之實現。大幅或幾近全額刪除依法編列之適法預
算, 將導致直接與最終目的, 不僅無法順利達成, 更將因此而受損。因此, 

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行使, 若無正當理由與合理之基礎事實證明預算案
違法而任意地大幅或幾近全額刪除預算, 將不僅僅是權限濫用而已, 更是違

27) 設於公務機關單位預算中之第一預備金, 其數額不得超過經常支出總額百分之一, 可
謂杯水車薪。預算法第2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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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人民信託授權之目的, 嚴重違反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權限行使與義務
履行, 應嚴守之直接與最終目的之分際。

再者, 近年來台灣國會預算審查問題嚴重性次於大幅或幾近全額刪除預
算, 但卻是最常見者, 乃大幅或幾近全額凍結行政部門單位之預算。預算
法第52條規定 法定預算附加條件或期限者, 從其所定。但該條件或期限為
法律所不許者, 不在此限。立法院就預算案所為之附帶決議, 應由各該機關
單位參照法令辦理 。因此, 立法部門預算審查, 有時為避免前述明顯違法
或違憲之總預算杯葛或大幅或幾近全額刪除預算所可能引發之爭議, 退而
形式上讓預算案通過, 實質上則設定某些非法定預算條件或期限之附帶決
議, 將通過後之預算動支可否決定權掌握在立法部門之手28)。該等附帶決
議, 最常見者主要包括設定執行特定事項後、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後
或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並經同意後始得動支之條件。

該等動支條件之設定, 看似寬嚴有別, 但即使是向立法院相關委員會報告
後始得動支之條件, 各該委員會亦得以不將該報告案排入議程之方式, 技
術性地使預算被凍結機關報告無門, 使單純報告義務實質上變成同意條件29)。

該等動支條件不論何者, 均因留有主控權在立法部門, 導致行政部門依法
編列並通過立法部門適法性審查之預算實際上無法動支。因此, 行政部門
單位依法編列之預算, 若經立法部門審查通過後, 仍遭大幅或幾近全額凍
結, 將引發立法部門逾越適法性審查之界限, 以及違反人民對立法部門信
託授權目的之疑義。對於行政部門依法編列之預算, 立法部門之預算審查, 

得否大幅或幾近全額加以凍結 亦有必要從預算編列之法律性質及人民信
託授權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等觀點進行進一步檢討。

有關此等附帶決議之效力, 一般論者, 有從預算法第52條第1項主決議之
條件或期限, 不包括立法部門一方之意志所得操控之附帶決議30), 認其不具
28) 2005年度及2006年度之預算凍結金額均超過新台幣2000億元以上。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7。

29) 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6。

30) 蔡茂寅, 預算主決議與附帶決議之效力, 台灣本土法學雜誌, 第57期, 2004年4月, 頁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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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力者。有認違反預算法第52條第1項但書 但該條件或期限為法律所不
許者, 不在此限 之規定, 認其不具拘束力者31)。亦有認其違憲入侵行政核
心領域而不具拘束力者32)。相對地, 亦有該從等決議內容符合條件之概念33), 

法定預算之決議乃國會預算審查權核心部分34), 既有刪除權當然有附加條
件權力, 或者以附帶決議實現撥款權35)等觀點, 肯認具拘束力者。學界立
場未定於一。

然而, 上述諸多主張不論肯定或否定, 均陷於主決議與附加決議或預算審
查權概念認知之爭, 難以彼此說服相對之一方。如前所述, 立法部門之預
算審查, 得否以附加決議方式大幅或幾近全額對通過審議之預算加以凍結
必須從預算編列之法律性質及人民信託授權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等
觀點進行進一步檢討。人民信託授權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目的, 如前所
述, 直接目的在於確保預算編列之適法性, 最終目的在於確保該等預算相
關法律規定之人權保障是否獲得實現。附加決議之內容, 若逾越適法性確
保之分際, 則為立法部門違反本身制定之法律, 刻意操控行政機關依法應
分配執行之費用支出權限, 阻礙依法應執行之法定事務, 將導致最終目的
受到損害。因此, 難認其應具拘束力。相反地, 握附加決議係確保預算適法
性所必須, 且有利於最終目的之達成, 此乃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重要內
涵, 當然應具拘束力。此外, 預算編列之法律性質, 如前所述, 係行政機關
依法行政之一環, 立法部門之預算審查, 係在於由立法部門本於立法者之角

陳朝健、黃碧吟, 論地方立法機關預算審議之決議效力 以主決議與附加決議為例, 中
國地方自治, 第58卷第6期, 2005年6月, 頁189 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9~130。

31) 羅承宗, 前揭論文, 註(17), 頁128。

32) 黃俊杰、郭德厚, 國會審查預算案所做決議之憲法界限探討, 台北大學法學論叢, 第52

期, 2004年6月, 頁21 許志雄, 立法與行政之分際, 收錄於王泰升、李鴻禧等共著, 台灣
憲法之縱剖橫切, 元照出版, 2002年12月, 頁273。

33) 針對報告義務條件部分, 參考黃國鐘, 立法院或其委員會 預算決議 對行政機關之拘
束力, 考銓季刊, 第34期, 2003年4月, 頁42。

34) 林鴻柱, 立法院預算審議之研究, 政治大學法律研究所學士後法學組碩士論文, 2003年
1月, 頁157。

35) 游憲廷, 國會預算權之形成與發展, 政治學學報, 第3期, 2004年8月, 頁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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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進行外部監督預算編列之適法性。行政部門預算如已依法編列, 則具備適
法性, 審查通過後即不得再附加決議凍結預算之依法分配執行。因此, 真正
問題所在, 當集中於適法性之判斷基準, 亦即預算審查權之法的界限。

四、預算審查權之法的界限
有關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法的界限, 台灣憲法上, 僅第70條明文規定 立

法院對行政院所提之預算案, 不得為增加支出之提議 。此不得增加支出之
憲法界限, 經大法官釋字第264號解釋及第264號解釋391號解釋, 司法實務
上釋示立法部門於預算審查時, 縱使總額不變之下, 亦不得為預算項目間
之增刪挪移。此等實務見解, 就預算應依法編制及由立法部門依法審查之
適法性確保而言, 似仍有斟酌之餘地。不過, 因為該法的界限, 憲法定有
明文又有大法官會議解釋, 立法部門較少妄動機心。

相對地, 立法部門預算審查權行使反映在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幅或
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算時, 憲法上或預算法上皆無明文禁止之規定, 大
法官會議解釋亦未曾做過否定之解釋, 因此, 常淪為政黨惡鬥慣用之手段。
預算之公共性, 依據預算法第1條規定, 預算以提供政府於一定期間完成作
業所需經費為目的。因此, 預算之編列應以立法部門制定法律規定之事務
作業為基礎, 核算其所需之經費數額。此等預算, 在依法行政原則之下, 應
依個別行政部門單位之組織法與事務相關之作用法, 進行編列。依法編列
之預算內容, 大致上可分為法定經費及非法定經費。凡組織法上或個別作
用法上, 法律已明定之事務權責, 不論是否無裁量之餘地, 凡個別作用法
已明定授權範圍者, 於法律授權範圍內之經費預算編列者, 均為依法編列
之法定經費預算。立法部門於審查該等預算案時, 應受自己制定之法律所
拘束, 於預算編列所依法律為修正或變更之情形下, 立法部門不得作成違
反該等法律規定之預算審查與決議。因此, 預算法明文規定 法定經費之設
定、變更或廢止, 以法律為之 36), 立法部門如欲對依法編列之法定經費預
36) 預算法第5條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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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加以限制, 應先修正或變更自己制定之法律後, 方得為之。此乃預算審查
權在法律上之法的界限。至於, 非法定經費係行政機關基於本身權責進行裁
量決定, 並非立法部門制定之法律所明定。因此, 立法部門於審查該等預
算時, 無應受自己制定之法律所拘束之情形。基於財政民主主義之原則, 立
法部門於審查該等預算案時, 得就該等經費編列之目的, 為合於預算審查
權最終目的之限縮。此乃預算審查權在憲法上之法的界限。此外, 杯葛總
預算案付委審查, 則違反授權者之人民授予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直接與
最終目的及達成該等目的之預算審查權行使義務等憲法上之法的界限。

準此, 當立法部門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
算時, 其預算審查與決議之效力, 必須從上述憲法上與法律上之法的界限, 

進行觀察與檢討。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 因違背主權者之人民信託授予
預算審查權之直接與最終目的以及達成該等目的之預算審查權行使義務等
憲法上之法的界限, 構成立法部門之違憲不作為, 係總預算案審查絕對不
可採取之手段。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算, 其刪除或凍結者, 如為
法定經費預算, 將構成預算審查違反立法部門自己制定之法律, 逾越適法
性審查之法的界限, 產生違法預算審查之問題。立法部門違法預算審查, 係
侵害行政部門依法行政之權責, 大幅或幾近全額刪除法定經費預算, 應為
無效, 大幅或幾近全額凍結預算之附帶決議, 應不具拘束力。至於, 非法
定經費預算之額刪除或凍結, 應視該等預算之刪除或凍結是否合於預算審
查權之最終目的。若合於預算審查權之最終目的, 額刪除或凍結應予容認, 

若違反預算審查權之最終目的, 則大幅或幾近全額刪除法定經費預算, 應
為無效, 大幅或幾近全額凍結預算之附帶決議, 應不具拘束力。

五、預算資訊之公開透明化
法理論上, 立法部門預算審查權之行使, 應受前述法律上與憲法上之法

的界限拘束, 不得恣意為之。然而, 近年來台灣立法部門預算審議, 卻屢
見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算等政黨惡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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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象。為何違法違憲仍不斷為之 或曰預算委員會委員參與分組委員會審
查表決, 欠缺專業適性判斷, 往往考慮自身政黨之利益, 無視專業審查之
結果, 動輒祭出黨紀並動用強制表決37), 以多數之暴力大幅或幾近全額刪
除或凍結預算。因此, 此現象亦同時顯示台灣立法院之委員, 對於預算適
法性之專業審查能力不足, 無法以專業審查為念38)。

此外, 人民信託授權授以預算審查重責大任之立法部門, 何以膽敢冒民
意監督之大諱, 屢屢對行政部門之預算, 做出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
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算等逾越前述法律上與憲法上法的界限之違法
違憲之行為 相當程度上, 緣於預算之編列與審查過於不公開不透明, 以
致人民對於該等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凍結預算
之亂象, 欠缺正確之理解與認知, 留給立法委員及政黨違法亂紀之空間。
因此, 為強化強述預算審查之法的界限, 使其真正能夠拘束立法部門之預
算審查, 今後間接民主式之財政民主主義, 不論行政部門之預算編列或立
法院之預算審查均應公開透明化, 透過網路媒體進行公開與公布, 讓所有
人民對預算案內容有機會充分關心與了解。此外, 立法部門對預算進行審查
之過程, 應透過公共電視對全民全程進行轉播, 促進社會大眾對預算審查
之重視、關注39)與監督。

陆、結 語
現代財政之機能, 已非純粹在於取得、管理、運用、充當、支出公行政

必要之經費, 亦經常作為實現經濟政策或社會政策之手段, 因此, 如何有
效將現代財政置於財政民主主義與法治主義統制之下40), 闕為財政法學上
之重要課題。如此現代財政之結構下, 有關立法部門預算審查之相關問題, 

37) 廖文正, 前揭論文, 註16, 頁64。

38) 陳立剛, 前揭論文, 註2, 頁80。

39) 陳立剛, 前揭論文, 註2, 頁83 廖文正, 前揭論文, 註16, 頁69~70,72。

40) 福家俊朗, 前揭論文, 註(26), 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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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不僅止於本稿所探討之杯葛總預算案付委審查或大幅或幾近全額刪除或
凍結預算等問題。然而, 該等問題卻是近幾年來經常困擾著預算審查之重
大問題, 論者之間尚未見完整論述之法律判斷基準, 以資統制立法部門之
亂象。

近兩年來, 台灣之行政部門與立法部門, 因均同時掌握在挑起前述預算
審議亂象之政黨手中, 前述亂象暫時停息, 台灣國會預算審查權之行使, 似
乎又重回過度消極不作為之時代。然而, 目前之執政黨, 漸不得民心, 多
次立法委員補選皆敗北。如此情況若未改善, 下次立法委員選舉, 在野黨
取得立法院絕對多數之可能性將大增。屆時, 主導立法部門之行政在野黨, 

若如法炮製, 以彼之道還施彼身, 前述預算審查之亂象, 將再興起。因此, 

本稿之論述, 盼能為該等亂象發揮澄靜之小小助力。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권 

및 그 법적 한계

簡  玉  聰

(國立高雄大學財經法律學系助理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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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서 언

세계 각국의 국회예산안 심의 현황은 보통 행정부문과 입법부문 간
의 정치적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대만의 예산안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정당교체를 기준하여 기존의 소극
적 부작위(不作爲) ‘인장(橡皮圖章)’으로써의 역할에서 적극적 작위의 
보이콧과 견제라는 수단으로 과도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행정원
의 예산안 심의 과정과 결과는 행정적 측면에서 야당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모 행정부처의 예산이 대폭 절감 또는 동결되거나, 심
지어 총예산 심의를 각하시키는 과도한 현상들이 난무하게 나타나면
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시정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바로 법에 따라 권익을 보
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만 국회 예산안 심
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는 바로 예산안 심의권의 법적인 한
계라고 볼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행정부
문의 예산안 편성방법의 법적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분류방법을 관찰
한 후에, 입법원의 예산안심의의 법적성질 및 국회 예산안 심의가 갖
는 법적한계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二. 대만 현행 예산안 편성방법과 심의제도

상술한 내용을 논하기 전에 현행 대만 중앙정부의 예산안 편성방법
과 심의제도의 주요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대만의 예산
안 편성방법과 심의과정은 크게 9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 행정원 
주계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 및 편성을 책임을 지고 있으며, 2. 각 
주관기관에서는 시정계획과 세입 세출 계상자료를 예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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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처에 송부하여 심의를 받고, 3. 계상자료에 대한 심의 이후, 각 기
관에서는 작성한 예산편성 자료를 주계처에 송달하고, 주계처는 관련 
자료를 종합정리 하여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정원 회의에 
보고 확정하며, 4.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 4개월(8월31일) 전에 입
법원에 상정하고, 절차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배정하며, 5. 전체 행정
원 각 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구성된 8개 위원회를 8개 조로 나
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6. 행정원장 주계처장 및 재정부장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시정계획서와 예산편성 경과를 보고해야 하며, 7. 분
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전체 행
정원 각 위원회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으며, 8. 재정위원회가 
전체 행정원 각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서
면 보고서를 통과시키고, 9. 행정원에 청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에 의결하고, 15일 전에 총통이 공포한다. 

三.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

상술한 제4단계의 예산안 상정에서 부터 제9단계의 행정원의 의결
절차까지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2008

년도까지 행정부는 야당인 국민당이 여전히 입법원의 다수석을 차지
하고 있어 각종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보이콧을 행사하여 왔
다. 예산안 심의는 정당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폭 또는 전부가 삭감되거나 동결되고, 심지어 예
산안의 위원회 심의를 방해 하는 등의 현상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인
사비용, 법정사무 등에 대한 배분 집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
정 행정기관 또는 모든 행정부처의 업무시행에 제약을 받았다. 이러
한 연유로 인하여,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권익이 직 간접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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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예산안 재심제도를 규정하고 있
으나, 대부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심제도는 의
결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총예산안의 위원회 심
의를 방해하는 건에 대해서는 당해 구제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렇기 때문에, 예산법에서는 일부 임시 세입과 세출의 구제조치만을 
규정해 두고 있다.

예산법은 예산심의의 중점을 세입 또는 세출의 예비변경과 예비설
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부분은 예산심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총예산안이 위원회에 교부되어 심의 의결 배정절
차를 시행 하는데 불법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또는 일부 행정부처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혹은 동결되는 경우, 예산안의 내용이 어떠
한 성질이 갖든지 간에, 모두 ‘세입 또는 세출의 예비변경 및 예비설
정’의 범위를 초과하고, 과도하고 엄격한 심의를 함으로써, 국민이 보
호 받아야 할 또는 보장 받아야 할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관한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입법부문의 권한이 우위에 있어 재정민주주의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경계의 도를 넘어 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심
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 입법원절차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교부된 총예산안의 심의를 방해하는 의결절차 배정계획을 채택하여 이
용할지 여부?, 둘째, 분과위원회와 행정원의 예산안 심의할 때, 특정 행
정부처의 예산을 대폭 또는 전부 삭감 혹은 동결하는 방법의 채택여
부? 이러한 문제 등은 모두 국회 예산안 심의권의 법적 성질 및 법적 
경계기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四. 행정기관 예산안 편성의 법적 성질

상술한 문제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이 예산안 심의의 법적 성질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일 뿐이고, 행정기관의 예산안 편성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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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입법원의 예산안 심의권의 법
적 한계는 대부분 예산안 편성의 법적 성질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
에, 행정부문의 예산안 편성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 헌법에서는 국가의 존재목적과 운용을 인권보장, 공권과 사권
으로 분립된 주권, 법치주의 4대 원칙에 두고 있다. 국민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향유하고 있는 주권을 기초로 각 종 권리를 
창조하고 이를 수직과 수평관계로 분리해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
산관련 부분을 입법과 행정부분으로 분류해 두고 있다. 행정부문은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입법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통하여, 시정활동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은 인권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요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선출된 입법부문의 국회의원이 행정부문의 각종 법
률규범을 규정하고 행정부문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실
현하는데 필요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는 행정부문의 시정
활동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리원칙이다. 

법치주의 요구 하에, 행정부문의 각종 직권과 작용은 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법적근거는 입법부분에서 제정한 법률
이다. 행정부문의 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망라하고 가장 본질적으
로 구비되어야 할 것은 입법부문에서 사전에 제정한 법률에 규제를 
가하고, 다시 행정부문은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시행한다. 예산에 대
해 말하자면, 세출방면에서의 각종 조직법 또는 적용법, 혹은 세입방
면에서의 각종 세법 등의 규정에 관계없이 모두 법에 근거한 행정원
칙에 구속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임의정책에 의한 재량에 근거해
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작용의 재정수입과 세출작용의 경
비지출은 모두 법에 근거한 행정원칙에 따라 구속 받아야 하고, 행정
기관의 재량이 제한을 받게 되면 자유재량의 여지는 없게 된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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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중간 작용은 매 회계연도의 법정세입 예산총액이 계획적으로, 

계통적으로, 효율적으로, 철저히, 충분하게 법정 세출예산이 필요한 
일부 행정부처에게 충분히 배분되고, 법정세입총액이 개별 행정부처
의 모든 법정세출 예산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 하지도 부족
하지도 않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예산안 편성은 
완전한 자유재량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행하여서
도 아니 된다. 

따라서, 행정부문 예산편성은 법에 규정한 재정원칙에 따라 입법부
문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되여야 한다. 즉, 법에 따라 편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성질상으로는 법정예산의의 총괄과 분배
라고 할 수 있다.

五. 국회 예산안 심의의 법적한계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문의 예산안이 법에 근거하여 편성 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 인권보장의 순리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특히 법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사전 감독의무가 부여되고, 최고의 민주성을 구비하고 있는 입
법부문에서 예산안 심의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현대 재정의 운용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법에 근거하여 편성 되었는지의 여부문제는 
재정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예상편성의 합법성 여부
에 따라 공공행정의 질과 양 그리고 기본권의 수준이 좌우되게 된다. 

이 때문에, 입법부문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권을 부여 하
고 있으며, 행정부문에는 예산안 편성 분배와 집행의 적법성을 부여
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이 입법부문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권과 최
고의 민주성을 구비하고 있는 입법부문의 엄격한 심의의 목적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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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하며, 행정부문의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
서, 입법부문의 예산안 심의권 행사는 행정부문이 예산안 편성관련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
나, 최근 대만의 입법원 예산안 심의권 행사는 예산안 편성의 적법성
이 확보하고 있는 범주를 자주 벗어나고 있으며, 총예산안을 위원회 
교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일부 
행정부처의 예산을 대폭 전부 삭감 또는 동결함으로써 국회 예산심
의권의 한계성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총예산안이 위원회에 교부되어 심의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
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이 헌법을 통해 행정부문에 부
여한 예산안 심의권의 직접적인 목적은 행정부문에 예산안 편성의 적
법성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함
에 있다. 따라서, 국민과 입법부문 및 행정부문 3자 관계에서 볼 때, 

입법부문의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는 행정부문의 권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총예산안의 심의가 
보이콧 되거나,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적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
장받을 수 없게 되므로, 수권에 의해 부여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위
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일부 행정부처의 예산 대부분 또는 전부의 삭감은 일부 행정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문의 시정(施政)활동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행정부문의 예산안 
편성은 법에 근거한 행정원칙 하에, 법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 일부 
행정부처의 예산 대부분 또는 전부의 삭감은 법에 따라 편성된 적법
한 예산이 취소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산안 적법성 심의의 
한계를 의미하고, 입법부문이 제정한 법률규정을 위반 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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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법에 따라 행정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부문 예산의 대폭 또는 전액 동결도 비슷한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모두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예산안 편
성의 법률적 성질과 예산안 심의권의 법적 한계를 인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입법부문의 예산안 심의권과 관련한 법률에서 지출방면으로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거나 구체적인 금지규정을 두게 되면 입법부문에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상술한 난무현상, 예산안의 삭감 및 동
결문제는 법에 따라 법정 경비와 비법정 경비로 구분해야 한다. 법정
사무 책임은 무재량(無裁量)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편성된 
법정경비를 예산으로 한다. 입법부문은 반드시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
고, 위법적으로 심의절차와 의결절차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 부
분이 예산안 심의권의 법률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총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에 심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권을 직접 또한 최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예산안 심의의무 등 헌법상의 경계를 위반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권에 대한 법적인 경계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예산자료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2008년도에 집권당의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상술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 졌으나, 집권당인 국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신임
을 잃어감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국회위원 선거에서 입법원의 다수 
의결석을 차지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문제의 재발 가능
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법적 기준이 조금이나
마 긍정적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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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방만한 예산편성을 의
회의 심의를 통해 적절히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대만의 경
우 의회가 정책에 있어 정부와 대립할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중
요 예산항목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아니면 전체가 삭감되는 사태
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유감스럽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
생한다는 것임.

따라서 발제자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일부 행정부처의 예산 
대부분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법률
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의회가 심의를 통해 사실
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문의 施政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
한 권한이듯,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계획을 좌절
시키는 것도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관점에서는, 의회의 예산
안심의에 대한 폭거(?)가 정치적 비난을 받을 여지는 있다손 치
더라도 법적 한계를 넘어 섰다는 슬로건적인 구호는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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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특정 예산항목에 대한 필요 및 불필요에 대한 판단은 전
적으로 의회의 재량에 있으며,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회의 법적 
한계를 규정화 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그 결과가 의회의 재정통
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정치적 영
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법화 또는 법정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고 판단됨.

. 예산법률주의에 대해
차년도의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
다는 생각은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법률유보주의라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도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 구별될 수 있는 
바, 모든 예산사항이 법조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형식
은 우리 법제도의 현실상 바람직하지도 또한 실현가능하지도 않
은 것으로 평가됨.

이른바 독일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예산법률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총칙을 授權法으로 하
여 세부적 예산안은 첨부형식으로 하는 독일의 예산법제도가 이
에 해당함.

따라서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적인 부분인 예산법
률의 위반에 대한 법적 효력과 결과에 대한 독일법의 태도에 대
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함.



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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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2008년 7월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 개정방향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장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보고서를 2009

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다. 

결과보고서 중 논제에 맞게 재정에 관한 부분을 본다면, 첫째, 재정
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국회와 정부의 장에 분사되어 있는 재
정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재정권한은 국회의결로 행사해
야 하고,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며, 세입과 세
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재정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출근거법률과 지출예산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과 법률의 불일
치 해소, 예산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국회의 재정
통제권 강화 등을 위해 예산법률주의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국회중심
의 회계검사권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
소속 하에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넷째, 기금과 결산의 근
거를 헌법상 명시, 다섯째, 조세 외의 국민부담에 의한 재정수입도 법
률에 근거하도록 하는 세입법률주의, 여섯째, 국회의 지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제한 규정 삭제, 일곱째, 헌법적으로 국가채무부담을 
법률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 여덟
째,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헌법상 명시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항과의 저촉 소지 등의 문제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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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라는 유보적 입장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다.1) 

그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영역이 오늘 발표되고 
있는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주의의 차이일 것이다. 우리의 예산비
법률주의가 프로이센헌법을 참조한 일본 구헌법(명치헌법)의 영향으로 
도입된 연혁을 가지고 있고, 예산법률주의가 의회중심국가의 재정과 
예산에 관련된 헌법제도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예산법률주의 도입에는 종래에 발생하였던 세입과 세
출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다는 것, 기
존의 복잡한 예산법체계를 종합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많은 장점
이 있다.2)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예산관행과 상충하는 데에 따른 불안감발생우
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3) 따라서 예산을 법률로 할 것이냐 
비법률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중심의 민주국가에서 필
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처해있는 정치
형태, 정치관행, 예산형태, 예산관행 등을 참조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오늘 발표하는 세분의 발표는 이러한 시점에서 시기적절하
며, 그 내용상전개에서도 우리의 개정작업논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임명현박사님의 ‘의회재정권의 확립과 예산법률주의’의 발제는 
기존의 예산법률주의 논의에서 개념상 혼동되어온 예산법률주의의 개
1) 국회의장자문기구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2009. 8, 헌법연구자문회 233-247면.

2) 정종섭 외 2005,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예산결산
위원회, 70면.

3)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연구
논문집, 국회사무처, 2006년,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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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정의를 내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실질적 예산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론과 실무를 혼합한 형태의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내용전개는 예산법률주의를 채용하기 위한 이론
적 근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시사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
리가 예산을 행정부 중심의 비법률주의로 채택함으로써 의회의 재정
주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
다는 것은 현행의 제도가 ‘비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전제하에
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비법률주
의에 대한 구체적 문제의 제기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라는 공감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 물론 근대헌법과 법의 생성과정을 볼 때 재정의 분야에서 의회민
주주의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므로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것도 역사적
으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나, 현행의 제도 또한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결코 단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비법률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의 면에서 예산법률
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수적으로 본다면, 예산법률주의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결국 논의의 
전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므로 예산법률주의에 따른 단점과 현실도 
객관적 시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도 활발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방
안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후케이 교수님의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를 둘러싼 법이론적 

과제’는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소개함
으로써 양국간의 제도비교와 이해를 위해서 상당히 시사점이 많은 발
표라고 생각된다. 특히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의 해결을 위한 교수님
의 일본의 이론소개와 한국제도에 대한 의견개진은 우리의 현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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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순수한 대통령제국가가 아
니며, 법률안제출권을 의회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의 형태라는 
것을 본다면, 예산법률과 비법률의 관계를 정부형태의 관점에서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국회에서 제출한 헌법조사회의 헌법개정논의에서는 예산
비법률주의에 대해 거론하는 부분이 없으며, 이는 예산비법률주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대만의 簡교수님의 ‘대만 국회 예산심의권 및 그 법적 경계’

는 최근 대만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문제인 예산
안 심의권의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다. 대만의 제도에 
대해서 국내에 소개된 것은 거의 전무한 단계에서 대만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은 예산제도 연구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에서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행정부문의 예산안이 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
라 인권보장의 순리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상당히 인상깊다 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권
에 대한 법적인 경계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자료에 대하 공
개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분의 발표는 현행 예산법률주의로 나아가려는 우리
의 논의에 시기 적절한 발표로서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이 각국의 논의과정을 
참조하여 보다 심도깊은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의 전개가 있기를 기대
한다.


